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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20년대 경제민주주의 개념을 정립한 독일과 1987년 헌법에 경제민주

화를 도입한 한국의 경제민주주의 사상의 발전과 제도화 과정을 비교하고, 이를 기

반으로 한국사회의 새로운 경제질서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서구의 경제민주주의의 개념을 정리하면, 경제민주주의는 사민주의 혹은 혁명적

사회주의의 전통에서 출발한 것으로, 동등한 의사결정 혹은 공동결정을 주된 과제

로 설정하는 노선과 경제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사적 소유 혹은 자본주의 소유 관

계의 철폐를 주장하는 노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민주화 논의

는 재벌개혁을 핵심으로 하여 경제의 전반적 규제강화라는 형식으로 전개되었다.

독일에서 제2차 대전 후 경제민주주의는 기업 차원에서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

는 공동결정제로 제도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를 내세운 독일의 기

독교민주당(CDU)이 공동결정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 큰 역할을 하였다. 80년

대와 90년대의 침체기를 지나 2000년대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등장에 맞서 노조

와 좌파당(Die Linke)을 중심으로 경제민주주의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사민당

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는 크게 쇠퇴하였다.

1987년에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 제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개념의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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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이 도입된 이후 ‘경제민주화’는 한국 사회에서 시민권을 획득하였고, 그 후 정

치·경제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권력 담론으로 부상하였다. 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훼손하는 많은 반시장적 규제정책들이 입법화되었고, 경

제민주화는 정치적 동원과 반대진영에 대한 낙인찍기의 이데올로기로 기능해왔다.

따라서 논란 그 자체인 헌법 제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은 철폐하는 것이 마땅

하다. 이와 함께 현행 헌법의 제119조에서 127조 사이의 ‘제9장 경제’ 조항도 삭제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한국의 경제 자유를 훼손하고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제집단은 대기업 혹은 재

벌이 아니라, 거대 공기업과 국가의 독점행정, 조직된 노동조합 그리고 국제 투기자

본이라 할 수 있다. 정의를 앞세운 국가의 과다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가정신의 고

양이 식어버린 한국의 경제성장 동력을 위해 필요하다.

주제어: 경제민주주의, 경제민주화, 질서자유주의, 사회적 시장경제, 공동결정제,

리바이어던, 진지전

I. 서론

1987년에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 제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도입된 이후 
‘경제민주화’는 한국 사회에서 시민권을 획득하였고, 그 후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지
속적으로 확대하였다. ‘경제민주화’는 주로 진보진영에서 논의되었으나, 지난 2012년 
대선을 계기로 일부 보수진영에서 이를 수용하여 한국 사회의 핵심 쟁점으로 등장하
였다. 또한, 조기 대선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넘어서는 ‘경제민주
주의’라는 화두를 국정과제로 제시하였고, 재벌개혁을 넘어 초과이익공유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규제정책이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인 김상조는 ‘한국사회의 시대정
신’으로 표현하였고(S. J. Kim, 2012), 정일준은 “학계의 위기 담론, 시민사회의 비판 
담론에 머물던 경제민주화가 대선국면에서 권력 담론으로 부상”하였다고 평가하였다
(I. J. Chung, 2013:270). 하지만 이렇게 권력으로까지 부상한 ‘경제민주화’ 혹은 ‘경
제민주주의’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근본적 문제는 87년 ‘경제민주화’ 조항이 개
념의 정립도 없이 헌법에 삽입된 후 30년이 지났지만, 서구의 ‘경제민주화’ 혹은 ‘경
제민주주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습득하여 체계적인 경제민주주의의 개념을 여전히 
정립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경제민주화는 자의적으로 해석되었고, 기
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많은 반시장적 규제정책들이 경제민주
화의 이름으로 경쟁적으로 입법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기초로 본 논문은 독일과 한국에서 경제민주주의 혹은 경제민주화 
사상이 양국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제도화되었는가를 비교 분석하였다. 독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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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경제민주주의 논의와 우리나라에서 1987년 헌
법에 경제민주화가 도입된 후의 논의를 비교하고, 이와 함께 양국의 제도화에서 핵심
이 무엇인가를 비교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사회의 올바른 경제질서의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과 독일에서 경제민주화가 어떤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다음은 독일에서 1920년대 초에 경제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을 
때의 시대적 맥락이 어떠했으며, 당시에 경제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목표와 이에 도달
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이었나를 Naphtali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Naphtali의 
경제민주주의가 바이마르공화국의 몰락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나치를 거쳐 제2차 대전 
후 새로 성립한 독일연방공화국에서 노사가 경영에 참여하는 공동결정제로 제도화되
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특히, 독일의 보수정당인 기독교민주당(CDU)의 적극적인 수용
과정과 배경, 몬탄공동결정제와 1976년의 공동결정제법 등을 조망하였다. 

다음으로는 80년대와 90년대의 침체기를 지나 2000년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등장에 맞서 등장한 경제민주주의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제시된 대안을 
검토하였다. 서구의 경제민주주의 논의의 핵심은 노동자와 이해당사자들의 의사결정 
참여가 자본주의 안에서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비자본주의적 방법으로만 해결될 것인
지의 문제이다. 독일에서도 최근에 좌파당과 노조를 중심으로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이전보다 활발해졌으나, 1920년대에 경제민주주의의 개념을 노조와 함께 정립
한 사회민주당에서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크게 쇠퇴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의 경험과 다르게 경제민주화가 도입되었고, 도입을 전후한 논
의와 제도화 과정도 독일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필자는 한국의 경제민주화는 왜 
체계적으로 개념 정립되지 못하였는가의 원인을 나름대로 밝혀보려 하였다. 이와 함
께 헌법재판소와 다수의 헌법학자 들이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독일의 개념을 이론적·
역사적 맥락의 고려 없이 우리나라 현행 헌법의 경제질서로 규정하는 것과 사회적 시
장경제와 경제민주주의는 상반된 개념임에도 사회적 시장경제와 경제민주화가 조응하
는, 혹은 경제민주주의가 사회적 시장경제를 구체화한 것이라는 해석에 오류가 있음
을 규명하였다. 이와 함께 반시장적 규제정책을 남발하는 기반이 되었고, 정치적 동원
과 편 가르기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여, 자유시장 경제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린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은 철폐되어야 함을 밝혔다. 이와 함께 현행 
헌법의 제119조에서 127조 사이의 ‘제9장 경제’ 조항도 삭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임
을 규명하였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소장인 파피어(Papier) 박사가 밝힌 바와 같
이, 독일의 기본법에서는 특정한 경제질서를 확정하지 않는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대
부분의 선진국은 특정한 경제질서를 헌법에 적시하지 않는다. 이는 특정 이념을 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이 불가능함과 동시에 자유 이념에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우리나라의 헌법에 사회주의적 이념인 경제민주화를 경제질서로 규정한 실수는 반
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사회의 올바른 경제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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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제민주주의의 개념 

1. 독일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경제민주주의 개념 정의

독일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온 경제민주화 개념은 기본적으로 1928년 나프탈리
(Naphtali)의 개념규정을 따르고 있고, 영미권에서는 독일권의 맥락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이해하고 있다. 

위키피디아 영어판에서 “경제민주주의(economic democracy)는 기업경영자
(corporate managers) 혹은 기업의 주주(corporate shareholders)에서 근로자, 소
비자, 공급 업체, 이웃과 광범위한 공공을 포함한 더 많은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의사
결정권(decision-making power)을 이동시킬 것을 제안하는 사회경제적 철학이다.”
로 정의하고 있다.1) 

위키피디아 독일어판은 경제민주주의를 “공동결정제와 경제의 질서정책과 과정정책
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와 그 조직, 혹은 민주적으로 정당화된 경제의 구성 및 조정을 
프로그램화하는 사회 설계”로 규정하고 있다.2) 

독일에서 경제민주주의 개념은 나프탈리(Naphtali)가 주도한 공동작업에 의해 정립
되었고, 1928년 함부르크의 일반독일노동조합총연맹(Der Allgemeine Deutsche 
Gewerkschaftsbund:ADGB)대회에서 통과된 개념으로 사회주의로의 이행프로그램으
로 제안된 것이었다(ADGB, 1928).3)  

한편 독일의 사회학 사전에서는 경제민주주의에 대해서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 내
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사회주의적 경제형태의 관철을 위한 용어(특히, 이미 국
가소유인 경제영역의 확대, 공적인 이해와 직결되는 특정 기업 및 산업의 국가 인수, 
초기업적 차원에서 경제계획의 확립, 광범위한 공동결정제를 통하여)”로 개념을 규정
하면서, “1920년대의 사회민주주의와 노동조합의 이론적 논의에서 기원한 개념으로, 
오늘날 전사회정책적(gesellschaftspolitisch) 논의에서 공동결정제(Mitbestimmung)와 
동의의로 사용된다.”고 하였다(Fuchs-Heinritz u.a, 1994:747).  

독일에서 경제민주주의 전문연구자는 Fritz Vilmar, Ulla Plener, Alex 
Demirovic, Heinz-J. Bontrup, Helmut Martens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오랫동안 사
회민주당(SPD)과 관계했고,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였던 Fritz Vilmar의 경제민주주의

1) 위키피디아 영어판의 경제민주화 조항은 다음과 같다. “Economic democracy is a socioeconomic 
philosophy that proposes to shift decision-making power from corporate managers and 
corporate shareholders to a larger group of public stakeholders that includes workers, 
customers, suppliers, neighbors and the broader public.” 

https://en.wikipedia.org/wiki/Economic_democracy 2018년 6월 21일 접속 
2) https://de.wikipedia.org/wiki/Wirtschaftsdemokratie#cite_note-1, 2018년 5월 5일 접속
3) Naphtali의 주도로 이루어진 경제민주주의 개념의 정립 과정에 관해서는 III장 1절에서 상세하게 기술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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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개념 정의가 통용되고 있다. 

경제민주주의는 독재적인 의사결정을 대신하여 민주적으로 등장한 모든 경제적 구조와 절차(verfahren)의 총
체이며, 경제 당사자와 혹은 민주적 국가의 참여(Partizipation)에 의해 정당화된다. 경제민주주의는 경제의 이
윤이 아닌 공공복리를 우선으로 추구하는 조직화이다(Vilmar, 1999).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산하의 한스-뵈클러재단(Hans-Böckler-Stiftung)에서 운
영하는 경제와 사회연구소(WSI)의 슐텐(Thorsten Schulten) 교수는 경제민주주의의 
네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민주주의의 통일. 
둘째, 기업을 넘는 경제행위의 모든 차원에 대한 민주적 참여와 통제. 셋째, 사회주의
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념을 넘는 개혁적 자본주의 비판 개념. 넷째, 
참여와 자치결정을 요구하는 다른 시민사회 운동에 대한 모범(Schulten, 2013). 

 독일의 저명한 좌파 이론가인 넥트(Oskar Negt)는 2008/2009년의 금융자본주의
의 폐해를 목격하고 경제적 발전에 사회적 개입, 즉 경제를 전사회적 이해의 발전에 
따라 민주적으로 구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Negt는 경제민주주의의 본질적 속성을 다
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본인 노동의 생산물에 관한 처분권(Verfügungsmacht)에 참여를 감행하는 것이다: 경제
민주주의 감행. 높은 수준의 경제민주주의가 없으면 종말에는 시민사회는 무너진다. 왜냐하면, 탈규제화된 금
융시장자본주의는 완전히 전제적인 체제이기 때문이다. 전사회적 영향력이 명시적으로 제거된 시장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자본만이 유일한 결정권을 가진다. 민주화(Demokratisierung)는 노동과 노동의 생산물과 
소유형태의 상품적 성격을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 전사회적으로 결정되는 시장개입(Einbettung der Märkte)
과 사회적 생활의 탈상품화(Dekommodifizierung)와 함께 경제민주화는 시작한다(Negt, 2011:8-9)  

베를린 공과대학(TU Berlin) 교수인 데미로비치(Demirovich)(2008, 2009)는 경제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원래의 의미인 평의회민주주의(Rätedemokratie)의 중요성을 강
조하였다. 이러한 평의회민주주의는 Naphtali도 강조한 것으로, 원래 소비에트와 같
은 개념이다. 혁명적 사회주의 전통에 기인하는 평의회민주주의 혹은 평의회공산주의
는 일찍이 1871년의 파리코뮨, 1905년과 197년의 러시아 소비에트운동, 1918년의 독
일의 '노동자·병사 평의회' 및 1936년의 카탈로니아 인민전선의 역사적 경험에서 등
장하였다(Zeller, 2010;12). 

미국의 정치학자 달(Robert Dahl)(1985)은 경제민주주의를 정치적 민주주의를 달성
하기 위한 조건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법인기업의 소유와 통제가 정치적 불평등의 근
원으로서 “부와 소득, 지위, 기술, 정보와 정치적 선전에 대한 통제권, 정치 지도자에 
대한 접근권, 그리고 대체로 예측 가능한 삶의 기회”뿐 만 아니라 “기업의 통치에 참
여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의 측면에서 시민들 간의 커다란 불평등을 초래한다.”라고 
주장하였다(Dahl, 1985). 달은 법인자본주의의 대안적 경제구조로서 경제영역에서 기
업 종사자 모두가 기업을 집단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구 유고의 자주관
리사회주의와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연합 형태의 자주기업관리를 제시하였다. 
구 유고연방의 해체와 함께 티토식 자주관리사회주의를 대안으로 하는 논의는 사라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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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오스트리아 그라즈대학 교수인 운게리히트(Bernhard Ungericht)(2015)와 같이 
일부 연구자들이 협동조합 형태인 몬드라곤 공동체를 경제민주주의에서 대안으로 제
시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비그포르스를 계승한 마이드너(Meidner)가 1976년 스웨덴 노총(LO) 총
회에서 제안하여 통과된 ‘임노동자기금’(wage-earner funds)은 스웨덴식 경제민주주
의로 노동자자주관리를 추구한 정책이었다. 이는 뒤에 후술할 독일의 브루노 그라이
체(Bruno Gleitze)가 1950년 말에 제기했던 노동자의 ‘집합적 자산형성’(kollektive 
Vermögensbildung)전략에 따른 ‘사회자본기금’(Sozialkapitalfonds)의 영향을 강하
게 받은 것이다. 이러한 임노동자기금안은 기존의 스웨덴의 ‘연대임금정책’의 문제점
들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였다(S. H. Lee, 2011:149). 임
노동자기금안의 목적은 자본 소유의 집중에 대한 대항력을 확립하고 집합적 저축과 
투자자본 형성을 위한 경제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Furåker, 2016). 기
금의 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매년 발생하는 이익의 20%를 노동자들이 소유·관리하는 
임노동자기금으로 적립하여, 장기적으로는 노동조합이 민간 대기업의 지배주주로 등
장한다는 계획이었다(J. W. Shin, 2001:117). 1983년 사민당이 제출하여 의회에서 통
과된 임노동자기금 법안은 처음의 급진적인 성격이 완화되어 시장 중심적인 기금 운
영방식으로 변화하였으나, 1991년 집권한 보수정당에 의해 폐기되었다.   

경제민주주의 논의에서 특별한 존재는 Ota Šik교수이다. 체코의 경제학자인 오타 
식은 ‘인본적 경제민주주의’(Humanen Wirtschaftsdemokratie)(1979)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 사이의 제3의 길로 제시하였다. 그는 ‘인본적 경제민
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동회사’(Mitarbeitergesellschaft)(MAG)의 모델을 제시
하였다. MAG는 유고의 노동자자주관리제도의 모델을 개량한 것으로, 기본자본과 이윤
이 전체작업장 혹은 종업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는 ‘자본의 중립화’(Neutralisierung 
des Kapitals)가 핵심을 이룬다(Šik, 1979; Scheuneman, 2007). 

최근 2008/2009년의 세계적 금융위기와 함께 자본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
안으로 경제민주주의가 논의되고 있다. 미국 로욜라 대학의 슈바이카르트(David 
Schweickart)는 ‘자본주의 이후’(2011)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실현 가능하고 바람직한 
대안의 일관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Schweickart는 민주주의를 작업장과 투자 
금융의 구조까지 확장하여, 시장경제의 효율성 강점을 보존하는 자본주의의 계승-시
스템(successor-system)을 경제민주주의 (Economic Democracy)라고 명명하였다. 
Schweickart의 경제민주주의는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통제하는 ‘시장사회주
의’(Market Socialism)의 일환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자 자치-경영’, ‘투자의 
사회적 통제’, ‘상품과 서비스가 잘 규제된 시장’의 기본 제도를 제시하였다. 말레손
(Tom Malleson)(2013)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을 위한 21세기의 좌파의 거대 담
론으로 경제민주주의를 설정하였다. 영국 LSE대학 하이만(Richard Hyman)(2011, 
2016) 교수는 경제민주주의의 새로운 등장과 그 핵심으로 작업장 민주주의의 가능성
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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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외의 국가에서 경제민주주의를 강령으로 채택한 정당은 스위스 사회민주당
(SP)이 있다. 스위스 사회민주당(SP)은 최근 사회적 기업과 기업경영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민주주의를 당의 중심강령으로 채택하였고(SP, 2013; 2016; 2017), 사민당
의 이론가인 쯔비키(Pascal Zwicky)(2013)는 사회적 유럽(Social Europe)을 위한 유
럽 차원의 사회민주주의 전략으로서 경제민주주의를 추진하였다.4) 

이러한 서구의 경제민주주의의 개념을 정리하면, 경제민주주의는 사민주의 혹은 혁
명적 사회주의의 전통에서 출발한 것으로, 입장의 상이함이 존재함에도 동등한 권리
원칙 혹은 공동결정을 주된 과제로 설정하는 노선과 소유권 원칙 혹은 자본주의 소유 
관계의 철폐를 주장하는 노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Sjöberg, 2006:311; Bierbaum, 
2018). 첫 번째의 노선은 노동자의 기업 의사결정에 공동참여에서 출발하여 전 사회, 
경제영역의 의사결정에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는 입장
으로, 사회민주주의 혹은 전통적인 개량주의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기본적인 자본
주의적 소유관계의 변화가 없어도 제도와 법률을 통한 규제를 통해서 보다 인간적인 
자본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한다. 두 번째의 보다 좌파적이고 사회주의적 
노동운동의 노선은 경제의 민주적 통제, 노동자의 진정한 권력과 실질적 영향력 및 
생산된 이익의 동등한 분배라는 경제민주주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과 자본
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대한 전망도 차이를 보인다. 경제민주주의를 신자
유주의의 대안으로 간주하는 것은 독일과 서구의 경제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그룹이 대
부분 동의하는 사항이다. 다만 그 안에서 이행에 대한 전망은 상이하다 할 수 있다. 
일찍이 1959년에 고데스베르크 강령으로 마르크스주의 계급투쟁을 포기한 사회민주
당(SPD)은 현재 경제민주주의 논의에 소극적인 상태이다.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은 
경제민주주의의 확충을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동결정체의 전사회적 영역으로 확
대에 주력하고 사회주의의 이행에 대한 전망은 없다. 하지만 좌파당(Die Linke)과 좌
파진영의 연구자들인 Plener, Demirovich 등은 1920년대 경제민주주의의 원조인 
Hilferding과 Naphtali와 같이 경제민주주의를 사회주의 이행 혹은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철폐와 관련하여 이해하는 전통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Alex 
Demirovich(2012:7-8)는 19세기 말의 전통적 사민주의의 실패, 20세기 현실 사회주
의의 몰락이라는 2번의 실패한 사회주의의 대안으로 경제민주주의가 민주적인 사회주
의(demokratischen Sozialismus)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2. 한국의 경제민주주의(화) 개념 정의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민주화 논의는 재벌개혁을 핵심으로 하여 경제의 전반적 규제
강화라는 형식으로 전개되었다. 위키피디아에서 경제민주주의 혹은 경제민주화에 관

4) 유럽 차원의 경제민주주의는 브레멘(Bremen)대학의 Huffschmid 교수(2006) 등에 의해 주장되었고, 
현재 독일의 노조에서 유럽 차원의 좌파적 대안으로 경제민주주의가 논의되고 있다(Schulte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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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항목을 영어판과 독어판을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는 미묘하지만 중대
한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판 위키피디아에서는 경제민주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5)

경제민주주의(Economic democracy) 또는 경제민주화는, '노동자·소비자·공급자·하청 업체 등 민중들이 폭넓게 
포함된 공공의 이해 관계자'와 '기업의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실행할 목적으로 
제안된 '경제·정치 형태'이다. ... '경제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상'은 완전한 고용, 그에 상응한 사회 보장이 제
대로 이루어지는 복지 사회이다. 경제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바꾸려 하지 않지만, '경제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려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고, 경제조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민주
주의'의 이상에 다가가려는 경제정책 이행을 이른바 '경제민주화'라고 한다.

한국판 위키피디아의 경제민주화 조항의 설명은 앞에서 살펴본 위키피디아 영어판
을 번역한 것으로 보이는데, 영어 원문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해
관계자 자본주의인지 주주자본주의인지가 애매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서 경제민주주의를 추진하는 진영의 상당수가 주주자본주의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경제민주주의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것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것으로 추측
된다.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하다. 

이는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삽입될 때부터 개념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
과도 무관하지 않다. 헌법개정 후 발간된 자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설명을 담은 문
건은 없다. 김종인은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삽입했다고 알려진 소위 ‘경제민주화
의 대부’이다. 하지만 그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에 관해서 제대로 된 이론적 토대를 제
시하지 못했다. 그는 지나친 탐욕을 억제해 특정 거대경제세력(=대기업, 혹은 재벌)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를 차단함으로써 시장경제의 효율을 높이자는 것이 경제민주화
라고 밝혔다(C. I. Kim, 2013:41; 2017:82-83). 그는 미국의 반독점법과 독일의 사회
적 시장경제를 경제민주화의 예로 제시하였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한국형 사회적 시
장경제라고 주장하였다(C. I. Kim, 2017:39). 이러한 김종인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설
명은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다. 본인이 독일에서 유학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경제
민주화 논의의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독일에서 경제민주주의의 논의가 
사회민주주의의 전통에 입각해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사회적 시장경제를 독
일의 경제민주화라는 그의 주장은 사실의 왜곡이다. 그는 이차대전 후의 시대적 상황
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와 경제민주주의는 기독교민주당과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에
서 각각 제시한 상반되는 경제모델이라는 기본적인 사실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에서 경제민주주의 혹은 경제민주화는 두 갈래의 경향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
나는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규제정책 및 소비자 주권에 반하는 반시장적 정책
을 추진하는 다수파이다. 이들 진영은 대개 경제민주화의 기원이나 개념 정의, 이론적 
정합성을 추구하지 않는다. 경제민주화는 나라마다 다르고 정의하기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다양한 경제규제를 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내세운다. 이들의 이념적 스펙트

5)https://ko.wikipedia.org/wiki/%EA%B2%BD%EC%A0%9C%EB%AF%BC%EC%A3%BC%EC%A3%BC%EC%9D%98
 2018년 6월 10일 접속



9 질서경제저널 제22권 1호

럼은 칼 포퍼(Karl Popper)를 원용하며 동반성장론을 주장하는 정운찬과 같은 자유주
의자, 소액주주운동으로 대표되는 장하성과 같은 주주자본주의자에서 소수의 근본주의
자를 제외한 마르크스주의자까지 다채롭다.6) 하지만, 이들은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
며 ‘악한 지배자’(U. C. Chung, 2015)인 재벌에 의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므
로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을 법으로 완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재벌개혁이 경
제민주화의 핵심이라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다른 쪽은 경제민주주의를 사회민주주의의 전략의 일환으로 추구하는 그룹이다. 이
들은 독일 혹은 스웨덴에서 전개된 경제민주화 전통에 입각해 있으며, 기업 뿐 만 아
니라 전사회적 차원에서, 노동자 뿐 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의 의사결정 참여의 확대
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기업 혹은 재벌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상
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보이고, 재벌해체와 같은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앞의 그룹은 장하성, 김상조, 김기식, 김진방과 같은 참여연대로 대표되는 다수파이
다. 장하성은 소액주주운동과 함께 주장해왔던 기업지배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근
에 ILO 등에서 주장되고 있는 임금(소득)주도형 성장모델을 결합시켜, 경제민주화를 
넘는 정의로운 자본주의의 모델을 제시하였다(H. S. Chang, 2015). 후자는 대안연대
회의, 투기자본감시센터, 약탈경제반대행동과 같은 단체로 대표되는 정승일, 이찬근, 
장하준, 조원희, 이병천과 같은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소수파가 해당된다. 다만, 
이병천은 강력한 재벌규제를 주장하여, 재벌개혁에 관해서는 그룹 안에서 다소의 차
이가 있다.

사민주의적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정승일은 참여연대를 대표로 하는 경제민주화 주
장 진영을 “경제민주화를 공정한 경쟁적 시장질서 확립의 프리즘”으로 이해하는 패러다
임으로, 자신은 경제민주화를 노사관계의 민주화 즉 ‘직장민주화’로 이해하는 패러다임
으로 구분하였다(S. I. Chung, 2017c). 그는 “재벌그룹 축소/해체, 토건족 해체, 대중
소기업 동반성장, 중소벤처기업지원 등”의 경제민주주의 담론을 ‘완전 경쟁시장’ 혹은 
‘공정한 시장질서’의 형성을 추구하는 자유주의 경제사상이라고 비판한다. 정승일은 경
제민주주의의 핵심은 ‘노동해방’과 ‘복지국가’ 정신이라 주장하며, 기업을 넘어 산업과 
국민경제 차원에서 노동자와 시민 대표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제민주화 전략을 
제시하였다(S. I. Chung, 2017b).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논자들의 개별적인 강조점은 약간의 차이가 있고, 입장도 
혼재된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재벌 개혁가인 김진방은 경제민주화의 개념 정의 없이 
재벌개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노동개혁을 경제민주화의 세 가지 과제로 

6)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가장 두드러지는 그룹은 변형윤 교수의 제자 그룹이다. 정운찬, 전성
인, 김상조(정운찬의 제자) 등의 경제민주화론자들은 조순 교수의 제자이지만, 조순은 정통 케인즈주
의에 가깝다. 이에 반해 변형윤의 제자들은 마르크스주의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범 
좌파적 성격을 가진다. 변형윤의 제자들 가운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의 요직을 맡
아, 경제정책의 중요한 역할을 한 경제학자들이 다수 있다. 특히 1992년 변형윤 교수의 제자 14인이 
공동으로 “경제민주화의 길”을 출간하여 경제민주화의 초창기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강철
규, 김태동, 김대환, 이정우, 이진순, 장지상, 이근식, 윤원배, 김진방 등이 이 그룹에 속하는 경제학
자들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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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다(J. B. Kim, 2013). 유종일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기초한 시장경제의 효
율성과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평등을 최대한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제민주화를 정의하면서, 재벌개혁, 중소기업보호, 노동시장 민주화(차별 철폐, 노동
조합 교섭력, 유연한 고용조정), 금융민주화(금산분리 강화), 참여경제(노동자 경영참
가, 협동조합), 분배 정의(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경제민주화를 위한 조치로 거론하
였다(J. I. You, 2012). 이정우는 경제조직에서 경제적 약자인 “지배주주 대비 소액주
주,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사용자 대비 노동자 등”의 참여(participation)가 증진되는 
현상을 경제민주화라 정의하였다(J. W. Lee, 2013). 이정우는 경제민주화의 3대 과제
를 소유지배구조의 개혁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개선하는 재벌개혁, 노사민정 
대타협을 목표로 하는 노사관계 개혁,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민주적 
기업)로 설정하였다. 

김형기는 “소수의 수중에 있는 경제력 집중이 해소되고, 경제적 의사결정에 다수가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경제민주주의를 규정하였다(H. K. Kim, 2012). 김동춘
(2012)은 “우선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는 것이 첫째요, 경제적 부를 가진 집단
이나 개인이 그 지배력을 행사하여 국가와 사회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기업의 영향권 하에 있는 노동자, 소비자의 권리를 억압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경제민주화를 정의하였다(D. C. Kim, 2012).      

III. 독일에서 경제민주주의의 전개 

독일에서 경제민주주의의 역사는 대개 3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
는 19세기 말에서 1920년대 말 Naphtali의 경제민주주의가 등장할 때까지의 시기이
다. Naphtali는 경제민주화를 최초로 이론화하는 작업을 시도하였고, 경제민주화를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징검다리의 역할로 개념 규정하였으나, 그의 구상은 실제로는 
대부분 실현되지 못하였다. 두 번째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서 경제민주주의가 
기독교 민주당(CDU)의 1947년 아레느강령(Ahlener Programm)및 1949년 뒤셀도르
프 기본원칙(Düsseldorfer Leitsätze)과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의 뮌헨프로그램을 
계기로 일부 수용되어 1951년 몬탄공동결정제(Montan-Mitbestimmungsgesetz)와 
1976년 공동결정제의 법제화(Mitbestimmungsgesetz)로 정착하는 시기이다. 세 번째
는 80~90년대의 침체를 벗어나 최근의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계기로 독일노총
(DGB), 금속노조(IG-Metall), 좌파당(Die Linke)과 메모란덤-그룹7)을 중심으로 경제

7) 메모란덤-그룹(Memorandum-Gruppe), 혹은 대안적 경제정책을 위한 작업그룹(Arbeitsgruppe 
Alternative Wirtschaftspolitik)이라고도 하며, Bremen대학의 Jörg Huffschmid와 Rudolf Hickel
이 주도하여 1975년 창립하였고, 경제학자와 노조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재정정책과 노동과 복지 및 
환경 등의 사회정책에 관한 대안의 경제정책을 제시하는 작업그룹이다. Hickel은 포스트 케인지언으
로 볼 수 있으며 Huffschmid는 정통 마르크시즘을 고수한 좌파 경제학자이다. 2018년 현재 Rudolf 
Hickel(의장), Andrea Adrian (제2부대표), Axel Troost(제1부대표), Heinz-J. Bontrup, Mecht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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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관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다.

1. 나프탈리(Naphtali)가 주도한 경제민주주의 개념의 체계화

바이마르공화국 시대 경제민주주의(Wirtschaftsdemokratie)의 개념을 체계화하는 
작업은 일반독일노동조합총연맹(ADGB)이 Fritz Naphtali, Fritz Baade, Rudolf 
Hilferding, Erik Nölting과 Hugo Sinzheimer이 포함되는 위원회를 소집, 경제정책의 
기본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이루어졌다. 이 작업은 1927년~1933년 ADGB의 경제정책
연구직의 책임자였던 나프탈리(Naphtali)의 주도로 공동으로 진행되었고, 그 산물이 
1928년에 경제민주주의: 그 본질, 경로 및 목적(Wirtschaftsdemokratie: Ihr 
Wesen, Weg und Ziel)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8) 

나프탈리는 1897년 영국 웹부부의 ‘산업 민주주의’(industriellen Demokratie)에서 
경제민주주의(Wirtschaftsdemokratie) 개념이 출발하였음을 밝혔다. 하지만 경제민주
화 개념의 정립은 사회민주주의의 저명한 이론가였던 힐퍼딩(Rudolf Hilferding)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Petzina, 1980:195). Naphtali의 경제민주주의는 힐퍼딩의 조
직화된 자본주의(Der organisierte Kapitalismus: 1915/1924)를 이론적 기반으로 한 
것이다.9) Hilferding은 관리된 자본주의가 이미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주의로의 진화적이고, 지속적인 이행이 가능하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Höpner, 
2005:204). Naphtali는 경제민주주의를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구체적, 
현실적 길로 규정하면서, 조직자본주의의 발전에서 경제민주화의 추동력이 발생함을 
밝히고 있다(Naphtali, 1928:30). 

나프탈리의 경제민주주의 개념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각 장의 제목은 다
음과 같다. 

 1. 경제의 민주화(Die Demokratisierung der Wirtschaft)
 2. 국가경제정책 조직의 민주화(Die Demokratisierung der Organe staatlicher  

      Wirtschaftspolitik)
 3. 근로관계의 민주화(Die Demokratisierung des Arbeitsverhältnisses)
 4. 교육제도의 민주화(Die Demokratisierung des Bildungswesens)
제1장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여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특히 카르텔, 신디케이

트, 트러스트 등의 거대 콘체른을 조직자본주의 관점에서 사회적-민주적으로 통제하

Schrooten 등이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다. 
8) Naphtali가 주도한 ‘경제민주주의’ 저작의 계기가 된 것은, 1925년 Breslau에서 개최된 일반독일노동

조합총연맹(ADGB)의 총회였다. 여기에서 경제정책과 전사회정책(Gesellschaftspolitik)의 범위에서 노
동조합의 전략에 관한 원칙론적인 토론이 있었다. 특히 Hermberg와 Hermann Jäckel이 주도하여 
경제민주화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Naphtali는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경제민주화의 본질
과 경제민주화를 통하여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Naphtali, 1928:3; S. 
Y. Song, 2013:53). 

9) Rudolf Hilferding의 조직화된 자본주의는 1910년의 금융자본론(Das Finanzkapital)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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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Naphtali는 제5장에서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1. 노동권의 형성, 노동시간 입법
을 통한 노동력 보호2. 근로 무능력자의 생활을 위한 사회보험의 확충, 사회보험의 
자치행정, 3. 생산의 과실에 참여하기 위한 계획적인 임금정책, 4. 사업장평의회 권리
의 확충, 5. 모든 영역에 있어서 노동자의 동등한 참여, 6. 모든 독점기업 조직에 대
한 국가의 통제관청 설치, 노조의 참여, 7. 광산업 자치 행정조직의 개혁, 8. 공공조
직 경제운영의 촉진 및 형성, 9. 농업의 계획적인 생산촉진, 특히 조합의 활성, 10. 
소비조합의 완전한 지원, 11. 노조 자치기업의 발전, 12. 교육 독점의 철폐(Naphtali, 
1928:177-178).

이러한 조치는 결론적으로 전체 경제에서 생산수단의 사적인 자본의 처분권을 공공
을 위해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민주화하는 것이다(Plener, 2014:12-13). 이를 위해 경
제민주화의 위원회(Gremien)/기관(Organe)으로서 기초지자체, 지역(주정부) 및 중앙
(제국/연방)에서 경제평의회(Wirtschaftsräte)와 사회평의회(Sozialräte)가 구성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국가(의회, 정부), 임금노동자, 기업가, 지역 및 소비자의 대표가 협력
하게 되는데, 이는 다양한 차원에서 경제의 자치행정(Selbstverwaltung)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Naphtali는 경제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그는 독일의 노동조합이 경제민주주의 요구를 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목표의 철폐 혹
은 사회주의를 위한 대체(Ersatz)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사회
주의 이념의 보완(Ergänzung)일 따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사회주의와 
경제민주주의는 최종목표로서, 분리될 수 없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
의적 경제시스템이 없으면 완성된 경제민주주의는 없고, 사회주의 이념은 경제운영의 
민주주의적 구축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Naphtali, 1928:10).” Naphtali는 경제민주
주의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경제민주주의의 개별적인 작은 진보는 동시에 미래의 거
대한 이상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주춧돌이다.”라고 개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Naphtali, 1928:182). 이러한 주장은 그람시(Antonio Gramsci)의 사회주의 이행전
략인 ‘진지전’(War of Position) 개념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Naphtali에 대해서 당시의 독일공산당(KPD)10)은 ‘개량주의’(reformistisch)라고 비
판을 가하였다. 사회민주당 내의 좌파성향의 마르크스주의자인 탈하이머(August 
Thalheimer)는 민주주의와 경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개념이고(민주주의는 정치에 
속하는 것), 경제민주주의는 두 개념을 혼동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경제와 별 관계
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제민주주의는 소유의 평등이나 기회의 평등인데, 이는 
반동적인 소부르주아 유토피아이며, 계급평화와 계급조화의 기반 위에 있는 것이라 
비판하였다. 그리고 노동자보호 입법은 그 자체 사회주의적인 것이 아니며, 자본주의 
틀 내에서 착취를 제한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자본주의 착취의 지양으로 나아갈 수 

10) 독일공산당(Kommunistische Partei Deutschlands, KPD)은 1919년부터 1956년 독일 연방헌법재
판소의 판결에 따른 강제 해산까지 존재한 독일의 좌파정당이다. 독일공산당은 의회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간주하여 이를 공산주의적 평의회 민주주의로 대체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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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국가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 경제양식으
로의 이행은 단계적으로 일어날 수 없고, 이행은 한 번의 도약 즉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를 지양하는 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Thalheimer, 1928; S. G 
Kim, 2014). 

Naphtali의 경제민주주의는 실현되지 못하였고, 실현을 위한 노력은 1929~1932년
의 경제 대공황과 그 후 등장한 나치에 의해 좌절되었다(Zehetmair, 2014:138). 하지
만 2차대전 후 등장한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에게 경제의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 
싸울 수 있는 3가지의 유산을 남겼다고 평가되었다.

1. 노동력을 다루는 기업의 독재-시장의 자유-에 대한 계속되는 제한. 
2. 민주적이고, 이윤이 아닌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형태(노동조합 소유의 기

업, 은행, 협동조합 등)로의 실제로 검증된 진전들
3. 경제에 있어서 결정 권한의 민주화에 관한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고찰(Plener, 

2014:14-15).
한편, 몸젠(Hans Mommsen)은, 노동권, 임금협상권(Tarifvertragsrecht), 실업보험, 

노동보호규칙(Arbeitsschutzregelungen), 노동시간규칙, 경영규칙(Betriebsverfassung)11)등 
독일 복지국가의 핵심적 정책수단이 상시적 위기와 열악한 경제환경의 바이마르 시기
에 발전하였거나 제도화되었다는 평가를 하였다(Mommsen, 1977:64-65). Naphtali의 경
제민주주의에 관한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초의 아이디어가 모두 관철되지
는 못하였으나, 최근의 경제·금융위기를 계기로 경제민주주의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
면서 자본주의 비판과 대안의 이론적 원천으로 계속 논의되고 있다(Frühbauer, 
2013), 

2. 2차대전 후 공동결정제의 도입과 ‘집합적 자산형성’의 시도 
 

2차 대전 후 독일에서 경제민주주의는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공동결정제를 중
심으로 전개되었다.12)13) 독일의 공동결정제는 노동이사제(Arbeitsdirektor)와 사업장
평의회(Betriebsrat)를 핵심 축으로 한다. 노동이사는 기업의 최고의결기구인 감독이
사회(Aufsichtsrat)에 노동자대표로 경영자 대표와 동등한 권한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사업장평의회는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기구로 사내복지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협의를 한다. 

11) 회사나 공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규칙을 정해 놓은 '정관'을 의미한다. 
12) 독일의 역사에서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1920년에 제정된 사업장평의회법(Betriebsrätegesetz)의 제정

에 기초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업장평의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노동자의 경영참가는 1848년 설치된 국민회의에서 제정한 “경영조례법”의 법안에서 시작하였다. 그 
후 1891년 경영조례법 개정, 1905년 프로이센 광산법 개정, 1916년 조국구조봉사에 관한 법(das 
Gesetz über den vaterländischen Hilfsdienst von 1916)을 거쳐 1920년 사업장평의회법이 제정
된 것이다. 그런데, 나치 정권에서 국민노동질서법(Das_Gesetz zur Ordnung der nationalen 
Arbeit)이 제정됨과 동시에 사업장평의회법은 효력이 중지되었다. 이차대전 후 노동자 경영참여는 경
영조직법의 제정으로 다시 살아났다(S. H. Chun, 2004:43-49; H. G. Kim, 2006:100-102).

13) 독일의 공동결정제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K. T. Lee(2018)에 상세하게 정리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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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의 패망 후 좌파정당 뿐만 아니라 우파정당까지 기존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대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당시 기독교민주당은 진보적 분위기와 중앙당 
시절부터 당내의 주도권을 잡았던 가톨릭의 좌파적 성향이 결합되어 노조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먼저 기독교민주당(CDU)은 1947년 2월 3일 노르트라인-베스
트팔렌(NRW)주 CDU의 경제사회프로그램으로 발표된 아레느강령(Das Ahlener 
Programm)을 채택하였다. 이 강령에서는 “기독교민주당은 자본주의와 마르크시즘을 
극복한다(CDU überwindet Kapitalismus und Marxismus).”라는 슬로건으로 전후 
독일의 경제사회의 신질서를 추구하였는데, 이는 기독교의 사회교리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 사회주의(christlicher Sozialismus)의 지대한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CDU, 
1947; Reichel, 1976). 1949년 7월 15일 기민당(CDU)과 기사연(CSU)의 공동작업으
로 첫 번째 연방하원의 선거 공약으로 뒤셀도르프 기본원칙(Düsseldorfer Leitsätze)
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Ahlener Programm을 수정·계승한 것으로 공동결정제
(Mitbestimmung)의 도입을 지지하였다(CDU, 1949). 한편, 뒤셀도르프 기본원칙은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에 대한 기독교민주당(CDU)의 프로그램을 
재정립한 것으로, 1970년대까지 기독교민주당의 기본원칙으로 기능하였다
(Husmann-Driessen, 2006:180). 

이에 대해 사회민주당(SPD)은 “민주적 사회주의”(demokratischer Sozialismus)를 
모토로 사회화(Sozialisierung)와 경제의 전사회화(Vergesellschaftung)를 해결책으
로 주장하였다(Zeller, 2010:13).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은 1949년 뮌헨의 창립총
회에서 Viktor Agartz의 주도로 경제의 신질서(Neuordnung der Wirtschaft)와 신
경제민주주의(Neue Wirtschaftsdemokratie)를 핵심으로 하는 기본강령을 채택하였
다. 뮌헨 기본강령은 공동결정, 핵심산업의 사회화 및 국가적인 경제계획의 세 가지를 
핵심으로 하였다(Hensche, 1976:689; Potthoff, 1985:149). 2차대전 후 독일의 경제
질서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한 정치적 논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사회민주당과 독일노동
조합총연맹이 강령에서 제기한 ‘민주적 사회주의’(demokratischer Sozialismus) 혹
은 ‘경제의 민주적 신질서’(demokratische Neuordnung der Wirtschaft)의 개념은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와 반대되는 개념이었다(Müller-Jentsch, 
2008). 그런데 사회적 시장경제가 독일의 경제질서로 관철되면서 중앙집권적 계획과 
사회화는 실현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었고, 노조는 공동결정제를 요구의 중심에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은 자신의 권력을 본질적으로 침해당하기를 원하지 않았으나, 
일정 부분의 양보를 해야 했다. 이 결과 기업을 넘어 전 경제영역에서 동등한 공동결
정권(paritätische Mitbestimmung)을 기대했던 노조의 요구에는 전혀 미치지 못했으
나, 1952년 ‘경영조직법’(Betriebsverfassungsgesetz)이 통과되었고, 그 후 독일에서
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는 입법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전후 노동자의 공동결정제를 중심으로 하는 법안은 1951년 광산철강업 공동결정법 
혹은 몬탄공동결정법에서 출발한다(Thum, 1991:75). 이 법안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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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이사회(Aufsichtsrat)에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 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것, 중립 
의장을 두는 것, 감독이사회에서 노동이사(Arbeitsdirektor)를 선임해 경영이사회
(Vorstand)에 파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였다(J. T. Choi, 1981). 이어 1952년 경영
조직법(Das Betriebsverfassungsgesetz)14)이 제정되었다. 1976년 노사공동결정법
(Mitbestimmungsgesetz)에서는 2,000명 이상의 민간 대기업에서 노동자대표가 감독
이사회에 1/2 참여하도록 규정하였다. 

전후 독일의 민주주의 혹은 경제민주주의에서 공동결정제는 오랫동안 계급타협의 
중심적 제도의 역할을 담당하였다(Demirovich, 2007:8). 하지만 독일에서도 공동결정
제도가 순탄하게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1976년의 공동결정법 제정 시 사용자 측은 
공동결정이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1979년 3
월 1일 독일 헌법재판소는 공동결정제도가 소유권 등과 같은 권리와 자유의 핵심영역
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결정법에 의한 제한은 비례원칙에 적합하다고 판시했다
(S. H. Lee, 2016:9).15) 

독일에서 근로자의 공동결정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지났지만, 그 성과에 대한 평
가는 일치하지 않는다. 노동자의 경영참여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노동자의 자발적 헌
신의 촉진, 정보공유를 통한 신뢰의 축적, 상호감시에 의한 자기규제와 조직의 합리화 
효과, 조직 성원들의 지식과 기능의 효과적인 결집 등을 들 수 있다(K. P. Rho, 
2018). 반대로, 노동자 경영참가는 과다한 비용, 비효율적인 제도, 근로자 측 이사의 
전문성 부족, 핵심 경영정보 유출 가능성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폭스바겐에서 발생한 2005년 노조간부와 결탁한 섹스관광, 불법보너스 수수, 최근에 
문제가 된 연비조작사건 등의 부정적인 유착관계를 들 수 있다. 알리안츠(Allianz), 바
스프(BASF), 프레제니우스(Fresenius) 등은 노동이사제의 비효율성과 근로자 경영 참
여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독일보다 감독이사의 숫자가 적어 신속한 경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럽회사(이원적 이사회제도)(SE)로 전환했다(Business Watch, 2017.02.17). 
이렇게 근로자의 경영참여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확산되면서 사용자 단체를 중심으로 
폐지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H. G. Kim, 2006; J. E. Lee, 
2007).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에 따르면, 독일의 노조조직률은 
2002년 18.9%에서 2014년 15.6%로 떨어졌으며, 이는 유럽 평균 이하의 수준이다
(Dieke & Lesch, 2017; Knuth, 2018). 이런 낮은 노조조직률과 글로벌화된 시장에 
1950년대의 모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독일에서 근로자대
표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만, 근로자 전환배치, 공장 이전, 인사징계 등의 핵
심 경영 사안에는 노조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독일의 노조는 산별노조체계이므

14) 이 법은 종업원 500명에서 2000명 사이의 기업은 감독이사회(Aufsichtsrat)의 1/3을 근로자대표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법은 2004년 통과된 ‘1/3 참여법’(Das Drittelbeteiligungsgesetz)에 의
해 대체되었다.        

15) 1979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핵심 판결은 다음과 같다. 공동결정제는 “대기업에서 타인의 지배권력 
및 조직권력 아래에 있는 노동자의 종속(Unterordnung)과 결부된 타율성(Fremdbestimmung)을 기
업의 결정에 대한 제도적 참여를 통해 완화하고 사회적 결정에 의한 기업경영의 경제적 합법성을 보
완한다.”라는 과제를 가진다(BVerfGE, 50,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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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임금은 산별노조 차원에서 결정되고, 개별 기업에 설치된 사업장평의회
(Betriebsrat)에서 근로자의 의사결정 참여는 기업내 복지와 같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
서만 허용되고 있다. 

독일에서 공동결정제를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은 저조한 상태이다. 독일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AB)가 16,000개 사업장에 대한 설문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5
인 이상 기업 가운데 사업장평의회(Betriebsrat)가 설치된 기업은 1996, 1998, 2017
년에 각각 전체의 12%, 10%, 9%로 계속 감소하였다. 그 기간에 사업장평의회가 설
치된 기업의 근로자 수는 각각 전체의 50%, 48%, 39%로 감소하였다. 또한, 사업장
평의회의 설치도 회사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2017년의 경우, 사업장평의회는 
500명 초과의 대기업은 80%, 노동자의 86%가 대표되었지만, 5-50인 규모의 사업장
은 기업은 5%, 노동자의 9%만이 대표되었다(Bellmann & Ellguth, 2018:7).

<Figure 1> 1981년 이후 독일에서 노사동수의 감독이사회가 설치된 기업 수의 변화

자료: Hans-Böckler-Stiftung; https://www.boeckler.de/66942.htm

 <Figure 1>에서 볼 수 있듯이 76년 노사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의 
적용을 받는 2,000명 이상 민간 대기업 가운데 감독이사회(Aufsichtsrat)가 설치된 
기업은 2,000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2년에는 가장 많은 767개의 
기업에 감독이사회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15년 말
에는 635개까지 감소하였다가, 2016년 말에는 13년 만에 소규모 증가하였다. 그런데, 
유한책임회사(GmbH)의 경우는 증가하다가 2004년경부터 비슷한 수를 유지하고 있는
데, 주식회사(Aktiengesellschaften)의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독일에서 주식
회사형태의 기업이 매력적이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최근 독일의 750명에
서 1250명 사이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유한책임회사(GmbH)는 대부분 법적으로 1/3의 
참여 의무조항에도 불구하고 공동결정의 감독이사회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연
구결과가 보고되었다(DGB, 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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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제민주주의 역사에서 독특한 것은 근로자의 집합적 자산형성(kollektive 
Vermögensbildung)전략이다. 이는 앞에서 본 경제민주주의 개념 가운데 소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노선의 입장이다. 집합적 자산형성 전략은 사회민주당(SPD)과 독일노
동조합총연맹(DGB)의 이론가였던 브루노 그라이체(Bruno Gleitze)가 주도한 것으로, 
근본적인 권력과 소유의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경제민주주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
장이었다(Schumacher, 1972; Kisker, 1972; Sjöberg, 2006; Sjöberg & Dube, 
2014). 1957년에 발표된 그라이체플랜(Gleitze Plan)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법적인 통
제를 통해 기업의 자본형성에 참여하게 된다. 대기업은 매년 총수익의 10% 이상을 
‘사회자본기금’(Sozialkapitalfonds)에 양도하고, 이 기금은 모든 노동자에게 무상으로 
배분된다. 기업은 수익의 할당량을 현금이 아닌 신규 주식이나 채권의 형태로 양도하
고, 사회자본은 면세의 혜택을 받는다(Gleitze, 1969:29-30). 그라이체의 제안을 기업
에서는 생산재산의 강제수용(Enteignung)이라 반대하였고, 당시의 정부와 집권여당인 
기독교민주당(CDU)은 이를 ‘노조국가’(Gewerkschaftsstaat)의 성립이라 간주하여 거부
하였다. 또한, 당시의 사회민주당과 대부분의 노조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디
만 금속노조(IG-Metall)는 이를 노동자를 소자본가로 만드는 행위라 하여 반대하였다.

   
3. 경제위기 이후 독일에서 경제민주주의 논의의 전개 

현실 사회주의가 90년대 몰락한 후 공동결정제를 확대하라는 요구가 나타날 때까지 
경제민주화는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Potthoff, 1985:139; Plener, 2014:15). 독일
노동조합총연맹(DGB)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비록 제한적이고 공동결정제
(Mitbestimmung)로 완화된 형태였지만 1949, 1963, 1981, 1996년에 DGB의 강령에 
포함하였다. 하지만 60년대 이후 독일노동조합총연맹은 경제민주주의를 공세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다(Plener, 2014:15). 

그런데 최근 2002년 이후 특히 2008년의 경제위기 이후 좌파진영과 독일노동조합
총연맹(DGB), 금속노조(IG Metall), 사무금융서비스 산별노조(ver.di)를 중심으로 하는 
노조에서 다시 경제민주주의의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은 
2010년 5월의 총회에서 금융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경제민주주의의 확충을 
촉구하였다. “더 많은 경제민주주의는 작업장과 작업장을 넘는 차원에서의 더 많은 
공동결정, 경제의 민주적 자치행정, 다원적 소유형태와 향상된 규제 및 거시경제적 조
정‘을 의미한다.”(DGB, 2010:17). 이때의 ‘경제민주주의’ 개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
친 것은 1928년 Naphtali의 주도로 ADGB에서 정립한 경제민주주의 개념과, 오타 식
(Ota Šik)(1979)이 중앙집권적 계획을 극복하기 위한 모델로 주장한 ‘인본적 경제민주
주의’ 개념이었다(Meine & Stoffregen, 2011:18). 

마이네와 스토프레겐(Meine and Stoffregen)은 DGB의 개념을 발전시켜 경제민주
주의 개념의 도식화를 시도하였다(Meine and Stoffregen, 2010; 2011).16) 이에 따

16) Hartmut Meine는 니더작센(Niedersachsen)주와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주의 금속노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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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경제민주주의’는 4가지의 목표와 3가지의 핵심방안, 3가지의 전제조건으로 구성
되었다. 경제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목표(Ziele)는 ‘모두를 위한 좋은 일자리’, ‘생태적으
로 지속 가능한 경제’, ‘분배의 정의’, ‘모두를 위한 좋은 교육’의 4가지가 설정되었
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민주주의의 핵심방안(Eckpunkte)으로 금융시장의 통제
를 위한 정치와 경제에서 국가 역할의 강화, 사업장과 기업에서의 공동결정제의 확대, 
기업과 은행의 민간과 공공(혹은 국가)소유형태의 혼합의 세 가지가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경제민주주의의 전체개념의 틀 내에서 정치적 민주주의, 복지국가, 단체교섭 자
율주의의 3가지의 전제조건(Voraussetzung)이 요구되었다. 

<Figure 2> 경제민주주의 개념의 도식

자료: Meine & Stoffregen, 2011:19에서 재인용

독일 금속노조(IG Metall)는 2010에 경제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노동의 민주
화’(Demokratiseirung der Arbeit) 개념을 정립하였다. 노동의 민주화의 핵심은 ‘좋
은 노동’과 ‘기업과 경제의 조정’이다. 특히 ‘좋은 노동’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참여와 
노동조건의 공동결정이 강조되었다. 이와 함께 기업의 공동결정제에서 의사결정 참여
를 기존의 간접참여와 직접참여를 혼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Fricle & Wagner, 
2012:1-3). 2011년 칼스루에(Karlsruhe)에서 거행된 독일 금속노조(IG Metall) 총회
에서도 경제민주주의는 중심 의제로 등장하여 ‘좋은 삶을 위한 방향전
환’(Kurswechsel für ein gutes Leben)을 쟁취하기 위한 안전하고 공평한 일자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Bierbaum, 2018:12).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은 2014년의 총
회에서 ‘공세적 공동결정제’(Offensive Mitbestimmung)를 제안하였다(DGB, 2016). 
DGB회장인 Reiner Hoffmann은 민주적 사회의 초석인 공동결정제를 사업장과 기업 
차원을 넘어 공세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을 주장하였다. 그 내용은 공동결정제를 파견
노동자까지 확대하고 노동의 디지털화를 고려함과 아울러 노사동등의 공동결정제를 
기존의 2,0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할 것 등이다. 

독일의 정당에서 경제민주주의는 좌파당(Die Linke)17)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독

역책임자이며, Uwe Stoffregen은 니더작센(Niedersachsen)주와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주의 
금속노조 지역사무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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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서 근본적인 자본주의 비판의 입장을 가진 좌파당은 가장 적극적으로 경제민주주
의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2017년의 독일 연방하원선거에서 좌파당은 선거공약집에
서 경제민주화가 사무실 문이나 공장문 앞에서 멈춘다고 비판하면서, 기업의 공동결
정제를 확대할 것과 이를 위한 근본적인 소유권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좌파당은 이를 
위해서, 우선 전기회사의 국유화를 주장하였다(Die Linke, 2017). 

녹색당은 가장 최근의 강령인 2002년 기본강령에서 경제민주주의 대신 ‘경제와 민
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경제와 민주주의’는 사업장평의회와 공동결정제의 
강화, 단체교섭 자율주의, 경제적 의사결정에서의 소비자 주권의 강화, 공공복리를 추
구하는 협동조합과 자치행정 분야의 지지, 남녀 노동자들의 기업 실적 및 생산자본에 
대한 분배 강화를 그 내용으로 하였다(BÜNDNIS 90/DIE GRÜNEN, 2002:47-48). 녹
색당은 2007년의 “녹색 경제민주주의”라는 별도의 문건에서 생태적, 사회적 경제민주
화를 추구하였는데, ‘시장의 보이지 않은 손’이 아닌 ‘예견되는 녹색 경제민주주의 형
성’을 주장하였다. 녹색당이 주장하는 녹색 경제민주주의는 모든 경제적 과정을 생태
적 지속성의 관점에서 관철시키는 것이다. 녹색당은 이를 위해 참여의 정의, 기회의 
정의, 진입의 정의, 젠더 정의, 분배 정의를 원칙으로 제시하였다(Hager et al., 
2007). 

최근 사회민주당(SPD)의 경제민주주의에 관한 입장은 초창기의 입장과 상당한 차이
를 보였다.18) 사회민주당은 1989년 베를린강령에서는 경제민주주의를 43~47쪽까지 
별도의 항목에서 상세하게 언급하였다. 이에 따르면 경제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
를 보장하고 완성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목적이다. 또한, 경제민주주의는 공공복리의 
관철과 모든 형태의 경제적 권력의 규제와 경제발전의 구성에 기여하고, 사적 소유권
과 공동소유권과 결합한다(SPD, 1989:43-44). 사민당은 기업 차원을 넘는 노동자의 
공동결정제의 확대, 단체협약 자율주의 및 노동자의 생산수단에 참여를 경제민주주의
의 핵심으로 언급하였다. 

그런데 사민당의 최근 강령인 2007년 함부르크강령에서 경제민주주의는 ‘21세기의 
사회적 시장경제’ 항목에서 1번 언급되면서 선언적 의미만 가지게 되었다(J. Y. Bae, 
2012). 

독일 기본법(제14조 제2항)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경제민주주의는 폐지할 수 없다.: “재산권은 의무를 수
반한다. 동시에 그 행사는 공공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 작업장과 기업에서의 공동결정제, 단체교섭 자율주
의 및 파업권이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본이다. 사업장 내의 민주주의는 소유와 결정의 참여를 의미한다. 그것은 
기업의 성공을 지원한다. 우리는 대기업의 감사이사회에서 동등한 공동결정제를 위해 노력한다. 증대된 유럽경
제에서 우리의 목표는 유럽의 차원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공동결정제를 건설하는 것이다(SPD, 2007:43). 

17) 독일의 좌파당은 구동독의 독일 통일사회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약칭 
SED)의 후신인 민주사회당(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 약칭 PDS)과 1989년 총선에
서 사민당의 수상 후보였고, 사민당의 당수를 지낸 오스카 라퐁텐(Oskar Lafontaine) 전 재무부장관
을 중심으로 하는 독일 사회민주당 탈당파와 노조를 중심으로 2005년 7월에 형성된, 강력한 급진 좌
파성향인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이 2005년의 연방하원선거에서의 선거연합을 시작
으로, 2007년에 합당하여 탄생한 반자본주의 성향의 극좌 정당이다. 

18) 제2차 대전 후 독일 사회민주당(SPD)의 강령은 1959년 고데스베르크강령, 1989년 베를린강령, 
2007년 함부르크강령으로 세 차례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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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당으로 옮긴 오스카 라퐁텐(Oskar Lafontaine)의 주도로 작성된 1989년의 베
를린강령에는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2007년 함부
르크강령은 공동결정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민주주의를 사회적 시장경제와 결부시키
려 하였다. 그 후 2011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사회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경제민주주
의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나 사업장과 기업 차원의 공동결정제로 제한되었다(Plener, 
2012:171). 최근의 2017년 독일 연방하원선거에서 사민당은 ‘더 많은 정의를 위한 시
간’(Zeit für mehr Gerechtigkeit)을 선거의 슬로건으로 내세웠는데, 공약집에서 경
제민주주의에 관한 언급은 ‘작업장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라는 소항목에서 1번 찾아
볼 수가 있다. 

공동결정제가 사회적 시장경제 성공의 핵심이다. 이것이 우리 당(SPD)의 경제민주주의에 관한 관념
(Vorstellung)의 표현이다. 오로지 눈높이(Augenhöhe)에 맞는 공동결정제와 함께 노동세계에서 변동(Wandel)
이 성공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우리는 이를 법적으로 강화할 것이다(SPD, 2017:23).

사민당은 이를 위해 노사동등의 공동결정제의 기준을 1,000명으로 완화할 것, 비정
규직 노동자의 공동결정제에 참여를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것이 사민당의 경제
민주주의에 관해서 언급된 전부였다. 한편, 선거 공약에서 ‘강한 복지국가’를 주장하
였지만, 이를 위해 성장 친화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정책 및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SPD, 2017:45). 

사회민주당이 나프탈리(Naphtali)의 경제민주주의를 1929년 막데부르그
(Magdeburg)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배경은 당시의 바이마르공화국에 대한 
노동자의 실망과 노조원의 감축에 따른 노조의 위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민당은 
정치 경제적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야 했었고, 경제민주주의는 그 당시의 문제
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적 해답이었다(Lange, 2004). 하지만 세계화의 물결 속에 금융
자본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기업의 국제적 경쟁이 더욱 심해지는 4차산업혁명의 시
대에 100년 전의 자본주의 문제에 기초한 경제민주주의가 현재 상황에 해법을 제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계급정당에서 국민정당으로 변모한 사민당의 
고민이기도 할 것이다. 

IV. 한국의 경제민주화(주의)의 전개와 평가 

1. 제헌헌법부터 87년헌법까지 헌법의 경제질서 성격 규정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 경제민주화 조항은 119조 2항이다. 제119조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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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까지 10번의 제정
과 일부개정, 전면개정을 거쳤다. 헌법에서 경제질서의 성격에 관한 규정은 1948년, 
1962년, 1980년, 1987년의 네 번에 걸친 변화가 있었다. 1948년 제헌헌법부터 1960
년 헌법까지는 경제질서를 제84조에서 규정하였다.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국가주도의 경제개입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이 조항은 ‘박정희헌법’의 제1호에 해
당하는 1962년 헌법에서 삭제되고 제111조로 대체되었다. 
제111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
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1980년 개정에서는 제120조 제3항에 독과점의 규제가 별도의 항으로 추가되었다.

 제120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
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③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조정한다.

현행 헌법인 1987년 개정에서는 제1항에 ‘기업’이 추가되었고, 제2항과 제3항이 제
2항으로 합쳐지면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가 추가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우리나라 헌법의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의 변천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제헌헌법부터 강력한 통제를 통한 국가 주도의 경제질서를 추구하였음을 
볼 수 있다(N. I. Song, 2013:9). 그런데 우리나라의 헌법이 자유시장경제 방향으로 
큰 전환을 한 것은 1962년 제5차 헌법개정을 통해서였다. 이와 함께 제2항의 ‘규제와 
조정’은 기본원리라기보다는 보완원리로 위치하게 되었다(D.C. Shin, 2018:4). 현행 
헌법 제119조 제1항은 1962년 ‘박정희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자유시장경
제임을 처음으로 천명한 후 ‘기업’이라는 단어만 추가하여 계속 이어진 것이다(D. U. 
Park, 2017:5-6). 그리고 1987년의 제119조 제2항은 1962년 ‘박정희 헌법’의 제111
조 제2항을 표현을 달리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라는 표현을 
삽입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제헌헌법부터 사용되어온 ‘사회정의’가 ‘경제의 민주화’로 
대체되면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 강화되었고(N. I. Song, 2013:13), 광
범위한 국가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J. Y. Bae, 2010:9).  

그런데 소위 ‘경제민주화조항’이 입법 당시에는 그 의미가 헌법개정안기초소위원회  
참여자 간에 합의된 것이 아니었다. 한국에서 경제민주화 개념의 불명확함은 애당초 
한국에서 1987년 ‘경제민주화’를 도입했을 때의 주역들 간에도 일치된 견해는 없었다
는 점에서부터 출발한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대해서 당시 국회 헌법개정안기초소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현경대와 당시 헌법개정안기초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종
인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해가 극명하게 대조된다. 현경대는 “경제민주화는 관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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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민간으로의 경제 운용”이라고 주장하였다.19) 이와 함께 경제민주화 조항의 주도자
가 누구였는가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를 통해 헌법개정 당시 경제민주화
조항이 헌법개정안기초소위원회 참여자 간의 충분한 토론과 개념규정의 합의 없이 
‘알박기’로 삽입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와 함께 당시에는 경제민주화가 그다
지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2. 90년대 경제민주화 논의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도입된 87년 이후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일부 학자에 의
해 경제민주화에 관한 개념적 정의가 시도되었다. 전철환(1987)은 경제민주화의 과제
를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 축소와 노동 삼권의 보장을 통한 노동운동의 자율성 
확대와 노사간 대등한 지위의 확보로 제시하였다. 이는 현경대의 입장과 유사한 것이
다. 1988년 한겨레 창간호에 실린 ‘경제민주화 방향과 과제’에서 당시 한국의 대표적
인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였던 정운영은 “자유가 숨쉬고 정의가 흐르는 사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 바라고 세워야 할 사회이다. 그 과정을 당분간 ‘경제의 민주화’라고 
불러도 좋다.”라고 하면서, “경제의 민주화는 밀알을 키우는 노력을 중지하지 않으면
서, 그 수확이 모두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분배되도록 규제하는 힘을 확보하는 방향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이론적 논의는 아니지만, 진보가 꿈꾸
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경제의 민주화’를 이해한 것이다. 정운찬은 칼 포
퍼를 원용하여 경제적 약자를 지배하는 경제적 강자를 배제할 수 있기 위한 경제사회
의 조직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U. C. Chung, 1990:38). 변형윤은 2차 대전 후 일
본에서 행해졌던 재벌해체·집중배제, 노동민주화, 농지개혁의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
에는 민주적인 노조·농민조직·소비자조직의 결성, 실질적인 기업공개·주식분산, 독과점 
및 경제력 집중의 규제, 금융자율화, 경제계획의 실질적인 신축화·유연화 등의 5가지
를 경제민주화의 내용으로 밝혔다(H. Y. Byun, 1992).20) 그는 경제민주화가 경제효
율이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창달을 촉진하는 것이며, 경
제정의의 실현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19) 1987년 헌법을 개정할 때 민주정의당 의원으로서 국회 헌법개정안기초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현
경대 전 의원은, 헌법개정 당시 경제민주화의 의미는 정부가 기업의 투자 업종과 규모까지 정해주던 
관치경제로부터의 민주화로, 경제운영을 관주도에서 민간주도 경제로 전환하자는 취지였다고 주장하
였다. 그는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이라는 부분도 “정부·기업·가계라는 경제주체 가운데 종전에는 
정부주도 경제운용에 치우쳤으나 민간주도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시킴과 아울러 사용자와 근로
자라는 노동경제상의 양대 주체 간의 협조를 통한 산업평화와 노사공영의 이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이다. 이(②항 전체)는 동시에 경제에 대한 규제·조정의 방식 및 한계를 규정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하였다(K. D. Hyun, 1988:94-95). 

20) 제2차대전 때 일본의 재벌기업은 군산복합체로 일본 군국주의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전후 
일본의 재벌기업 해체는 미국 군정의 중요한 과제였다. 재벌해체가 경제적 이유가 아닌 일본의 군사
력을 파괴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에 기인한 것이다(J. H. Yang, 2012). 군국주의 일본의 부활을 막기 
위한 경제적 조치가 경제민주화의 본질이었고, 또한, 기존의 에도시대와 메이지시대에 걸쳐 형성된 
낡은 경제시스템을 자본주의에 적합한 질서로 바꾼 것이 일본의 경제민주화였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
의 경제민주화 논의의 역사적 배경은 상이하고, 일본의 경험을 통한 한국의 재벌개혁은 많은 무리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 경제민주화 논의는 사라졌다.   



23 질서경제저널 제22권 1호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에 관한 초창기 논의는 유럽의 이론과 경험을 제대
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의 전후 미군정에서 행해진 경제민주화의 영향을 받
아 재벌개혁을 중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초창기에는 민간주도 경제운영, 노동권
강화, 경제력 집중해소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민주화의 내용에서 경제자유화와 독과점
규제 및 재벌규제가 혼용되어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다가 경제민주화에서 경
제자유화는 사라지고 재벌개혁, 중소기업 보호, 복지국가의 확대 등으로 논의의 중점
이 옮겨갔다. 

3. 2012년 대선 이후 경제민주화의 논의 

한국 사회에서 경제민주화가 ‘권력 담론’의 지위를 획득한 계기는 2012년의 대선이
었다. 2012년 대선을 전후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담론은 좌파진영의 학자들을 중심으
로 꾸준하게 영역이 확대되었다. 특히 프레시안을 중심으로 많은 진보적 지식인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백가쟁명의 주장을 펼쳤다. 정승일(2012), 정태인(2012), 최병천
(2012), 한창호(2012), 이병천(2012), 전성인(2014) 등이 참여하여 경제민주화의 핵심,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본질이 사회민주주의냐 진보적 자유주의냐? 라는 성격 논쟁
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2012년 자유주의 성향의 경제학자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비판을 
본격화하였다. 2012년 오정근, 이승훈, 양준모, 장용근, 박동운, 현진권, 신석훈, 신중
섭, 황수연, 김행범, 민경국, 배진영, 조성봉 등이 한국경제연구원의 Keri Column시
리즈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민주화를 비판하였다.21) “경제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 2012 대한민국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2012년 한국경제연구원 정
책토론회에서는 신석훈, 김이석, 신중섭 등의 비판이 있었고, 2012년 한국제도·경제학
회 가을 심포지움이 “경제민주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김정호, 
민경국, 신석훈, 서경란의 발표가 있었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는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2012년에는 새누리당 내에 남경필, 이혜훈 등이 주도하는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이라
는 연구모임에 전·현직 의원 48명이 참여하여 당내의 최대 세력화하여 경제민주화를 
주도하는 현상까지 발생하였다(Chosun Ilbo, 2012.8.02). 2012년 대선 당시 이한구
를 중심으로 한 집권당 내의 반발과 자유주의 진영의 강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었던 김종인의 주도로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후보의 핵심 공약으
로 등장하면서,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선에서 승리한 후 박근혜 정부는 
신규 순환 출자 금지 및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한도 축소와 같은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
로 친재벌과 규제 완화로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고 비판하였다(The Hankyoreh, 

21) 한국경제연구원의 Keri Column 시리즈를 통한 경제민주화 비판은 “경제민주화의 함정”이라는 제목
으로 출판되었다(Keri,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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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한편, 2011년을 전후하여 동반성장론 혹은 초과이윤 공유제가 경제민주화의 일환으

로 등장하였다. 정운찬은 일찍이 변형윤과 유사한 경제민주화론을 주장하였으나(U. 
C. Chung, 1990; 1997),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던 2010년 말경에 동반성
장위원회를 조직하여 동반성장론 혹은 초과이익공유제를 제기하였다.22) 정운찬은 동
반성장론은 경제민주화의 상위개념으로 동반성장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
으며, 동반성장은 대한한국 시장경제의 치료약이며,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라고 주장하
였다(U. C. Chung, 2014; 2015). 이러한 동반성장론은 재벌개혁의 강력한 명분을 제
공하면서 경제민주화론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최근 노동자의 경영참여제가 경제민주화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면서 경제민주화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다. 노동이사제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기존에는 
경제민주화와 별개로 추진되어왔으나, 2016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도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서, 경제민주화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 동반성장, 노동자의 권익 강화에 노동자의 경영참가가 
추가되어 경제의 전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23)  

한편, 2017년 조기 선거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넘어서는 ‘경제민
주주의’라는 화두를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 문재인은 ‘경제민주주의’를 소득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문제 해결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구현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
의하였다(Yonhap News, 2017.6.12). 이와 함께 ‘경제민주주의’의 핵심 개념으로 ‘소
득주도형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불발로 그쳤으
나, 집권 여당에서는 경제민주화와 함께 중국식 토지국유화로의 헌법개정까지 추진하
였다. 이렇게 경제민주주의 혹은 경제민주화는 2012년과 2017년의 두 번의 대선을 
겪으며 ‘권력 담론’의 지위를 획득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와 경제의 모든 분야를 규제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권력자인 ‘리바이어던’이 되어 대한민국을 포획
하였다. 

4. 한국의 경제민주화 논의의 평가

1987년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 도입 이후 ‘경제민주화’는 학술적 차원과 정치적 

22) 초과이익공유제와 유사한 형태가 1948년 제헌헌법 제18조에 노동3권과 함께 기본권으로 선언된 ‘이
익분배균점권’이다(N. I. Song, 2013:33). 세계 헌법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기업 이익의 분배를 
헌법의 기본권으로 규정한 이익분배균점권은 실제의 법률제정으로 실현되지 않았고, 1962년 헌법개정
으로 삭제되었다(S. H. Hwang, 2017:158-159).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  
   가 있다.
23) 예를 들어 위평량은 경제민주화 10대 분야 공약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평가하였다. ①경제적 강자

의 갑질 방지와 처벌강화, ②재벌 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혁, ③총수일가 전횡방지, ④금산분
리 강화, ⑤소비자보호 강화, ⑥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 및 효율화, ⑦근로자 보호 강화, ⑧소상공 
자영업자 보호, ⑨자본시장 관행 개선, ⑩국민연금역할 강화(P. R. Wi,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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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념의 모호함을 벗어나지 못
하고, 수많은 反(대)기업적 규제정책과 노동 친화적인 정책들이 ‘경제민주화’로 포장되
어 정치시장에 상품으로 등장하였다. 그런데 이들 진영에서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서로 간에 논리적 모순을 초래하기도 한다. 

먼저, 한국에서 경제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논자들이 주주자본주의를 추구하는지 이
해자 자본주의를 추구하는지도 불분명하다. 장하성은 재벌의 문어발을 비판하지만, 구
글의 문어발 정책과 한국 재벌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였고, 주주자본주의와 경제
민주화는 상반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경제민주화에 1원 1표라는 사
상은 없는 것이다. 독일에서 발전한 개념인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참여 혹은 동등한 
의사결정권이며, 이는 이해당사자주의(Stakeholder Capitalism)에 기초한 것이다. 그
런데 이는 현재 정권과 맥을 같이하는 참여연대가 주장해온 소액주주운동 혹은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와는 정반대의 개념인 것이다. 

또한, 현 정권이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오리지널 버전인 임금주도 성장론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이 주주자본주의라고 비판하는데(S. I. Chung, 
2017a), 주주자본주의 전도사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전도하는 모순된 광경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진영 내에서도 상반된 주장과 입장이 혼동되어 
있다. 

이와 함께, 기존의 ‘경제민주화’와 마찬가지로 문재인의 ‘경제민주주의’도 여전히 개
념이 명료하지 못하다. 소득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민주주
의’라는 설명도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한 것은 이정우
(2013)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경제민주화의 비판은 김성구와 같은 정통 맑스주의자의 비판을 제외하면 
대개 자유주의 진영에서 제기되었다. 다만 2012년을 전후로 자유 진영의 경제민주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자유주의 진영에서 경제민주
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거의 들을 수 없는 상황이다. 

김성구는 근본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나프탈리의 경제민주화를 비판하였다. 그
는 소유의 국유화 혹은 전인민적 소유가 전제되지 않은 경제민주화로는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없고, 국유화 하에서 노동자들의 실질적 통제를 통해서만 새로운 사회가 
건설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S. G. Kim. 2014). 

자유 진영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의 부정과 시장경제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비판에 중점을 두었다. 신중섭은 경제민주화 주장이 소유의 
평등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이는 결국 사유재산 제도의 부정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J. 
S. Shin, 2012). 한정석은 경제민주화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일 뿐인데 김종인이 정직
하지 못하게 경제민주화를 왜곡하였다고 비판하였다(J. S. Han, 2013). 민경국은 경
제민주화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와 그 자생적 힘에 대한 부정”으로, 경제민주화가 아
닌 ‘경제자유화’를 주장하였다(K. K. Min, 2012a). 신석훈은 경제민주화의 대기업 집
단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기 위한 소유-지배 괴리의 축소는, 외부 주주들의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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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위한 하도급 업체에 단가인하 압력으로 이어져, 주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재
벌정책으로 인해 대·중소기업간의 상생이 저해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S. H. Shin, 
2012). 

한창호(2012)와 신장섭(2016)은 한국의 경제민주화의 주류적인 입장인 주주민주주
의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신장섭은 미국의 경우를 예로, 주주 민주주의는 주주들의 
힘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이익을 얻는 것이라 주장하였다(J. S. 
Shin, 2016). 그는 경제민주화는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현금배당 확대와 당기 실
적 향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고용축소와 양극화와 분배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
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의결권 제한과 같은 규제를 통해서 엘
리엇 펀드와 같은 주주 행동주의의 기업사냥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위험을 지적하였
다. 주주 민주주의는 한국에서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으로 진보적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되지만, 소수의 최상위 부자만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경험적으로 더 설득력이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의 경우, 주식 배당을 받은 투자자 892만명 가운
데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 14조864억원의 75% 이상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배당소득은 94.4%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다(Chosun Ilbo, 2018.09.07). 

V. 결론 및 한국의 경제민주주의, 어떻게 해야 하나? 

1. 경제민주주의 논의의 종합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는 서구의 역사적 배경이나 경험과 달리 재벌개혁 혹은 대
기업 규제를 중심으로 재벌에 대한 순환출자금지, 은산분리, 출자총액 제한 등의 기업
지배구조와 소액주주권환 강화 및 공정거래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골목상
권 보호 등과 같은 경제적 약자 보호 등이 중심 이슈로 논의되었다. 경제민주화는 국
민경제의 발전이라는 관점보다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지지세력의 동원 및 반대세력 
낙인찍기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재벌개혁과 
함께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공유제 등의 반자본주의적이고 사회주
의적인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로 경영권에 참여하여 
연금사회주의의 길을 추구하는 것도 경제민주화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면 몇 가지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경제민주화의 본질이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논자들의 상당수는 서구에서 경제민주화의 통일된 개념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
실과 다르다. 경제민주주의는 서구의 좌파, 특히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노동운동의 
전통에서 발전, 변용되어왔다는 점과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징검다리로 그 역할
이 부여되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다만, 독일의 경험에서 보듯이 경제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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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수진영이 공동결정제를 수용함으로써 현실 정치에서는 기업 차원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정착된 것이다. 따라서 서구에서 경제
민주주의는 사민주의적 전통에 입각한 계급타협의 산물이며, 보수진영에서는 기업 차
원을 넘어서는 공동결정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다만 좌파진영에서 
기업 차원의 공동결정제를 넘어서는 다양한 대안 혹은 다양한 소유형태를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서구의 역사를 외면하고 우리나라는 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규제만능주
의 세상을 만든 것이다.    

두 번째는 경제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에 관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그룹의 다수는 재벌개혁에 몰두하지만, 그들이 
경제민주화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대부분 진보적 자유주의자 혹은 민주적 시장주의자로, 이들이 주장하는 경제
민주주의와 관련한 정책들은 제대로 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
다. 그런데,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수많은 규제정책과 동반성장 혹은 초과이익공유제, 
대기업의 소유구조 규제 등은 시장경제의 경쟁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
유 시장경제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 또한,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사적 소유제도를 철폐한 소유의 평등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유종일(2012)은 고백하
고 있다. 한편, 김기원은 경제민주화, 특히 재벌개혁을 그람시의 진지전에 빗대어 설
명하였다. 그는 재벌개혁으로 “많은 진지를 획득하고 진전해낼 수 있다면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K. W. Kim, 2012). 경제민주주의를 사회주의 이행을 위한 
경제영역에서의 진지전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 
이후 방향성을 상실한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을 포함한 좌파진영에서 경제민주화를 
사회주의로 갈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사회민주주의 담론으로 경제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정승일(2018)은 경제민
주주의와 소득과 투자의 사회화 및 노동시장의 사회화를 통하여, 생산수단 소유의 사
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본의 사회화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장하였고, 
이의 발현 형태를 ‘잠정적 유토피아’로 명명하였다24). 

이와 같이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진영 속에는 자유주의자, 케인즈주의자, 
사민주의자와 정통 마르크스주의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그들의 지향점이 차
이가 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경제민주화가 낮은 단계 혹은 높은 단계의 차이는 
있으나 결국은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는 본질을 좌파진영은 의식적 혹은 비의식적으
로 은폐하고 있다. 대신에 경제민주화가 좌우를 떠나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제도이며 시대정신에 부합한다는 주장과 정치적 동원으로 
한국사회의 포획에 성공하였다. 이는 경제민주화를 전술로 하여 이미 일부 경제영역
의 진지전에서 좌파가 승리한 것을 의미한다.   

예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마가복음 12:17)라고 

24) ‘잠정적 유토피아’는 스웨덴의 비그포르스가 1930년대 고안한 개념으로, 자본이 가지는 근본적인 권
력인 소유권을 노동자들이 아래로부터의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빼앗아 오는, 복지국가를 넘어서는 사
민주의의 다음 단계로 설정된다(G. B. Hong,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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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쳤다. 자유시장경제에 속하지 않는 것을 중립적인 경제질서로 왜곡하면 안 된다. 
이제 경제민주주의는 좌파와 노동자의 이론이라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서구와 한국에서 경제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정파들 가운데 일부는 새로운 사회 혹은 
자본주의가 극복된 사회 또는 자본주의와 중앙집권적 공산주의를 극복한 제3의 모델
로 구 유고의 자주관리사회주의 혹은 몬드라곤 협동조합 모델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
다. 그런데 ‘사회적 소유‘라는 불분명한 개념을 내세운 티토가 집권했던 구 유고의 노
동자자주관리제는 노동자평의회를 주된 제도로 노동자평의회와 기업구성원이 경제적 
결정권을 가졌는데, 구 소련의 중앙통제적 제도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높은 
물가와 경제의 비효율로 사라졌다(J. C. Im, 2012; T. G. Ha, 2016). 이는 이미 발트 
오이켄(Walter Eucken)(1948:337)이 자주관리는 결국 중앙행정의 도구가 될 것이라
고 예언한 바와 같다. 1956년에 설립된 몬드라곤 협동조합도 가전회사 파고르의 파산 
신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화의 과정에서 매우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었고, 모든 
조합원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기업구조인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국제 경쟁에서 어려운 과제이며, 향후의 전망도 불투명하다.  

셋째는 한국사회와 경제의 생태계를 훼손한 지대추구세력이 누구인가? 혹은 재벌이 
한국경제 만악(萬惡)의 근원인가? 의 해답을 찾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론자들은 재벌·
대기업이 한국사회의 가장 큰 약탈세력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런 맥락에서 ’자
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H. K. Song, 2012;155)와 관련된 법률들이 경제민주화의 이
름으로 경쟁적으로 입법화되고 있다. 현재도 공정거래 고발권 확대, 다중대표소송제 
및 집단소송제 등의 규제 입법 들이 준비 중이다. 이런 입장과 반대로 민경국은 경제
민주화로 정부의 권력이 비대해지면 편가르기의 불공정한 정치과정이 불가피해지고, 
정치과정이 지대추구의 장으로 변질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심화될 것이라 비판하
였다(K. K. Min, 2012a:42). 

그런데, 경제개발 시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재벌이라는 주장은 객관
성이 떨어진다. 한국경제의 분배 악화의 원인은 IMF 체제에서 실시된 영미(英美)식 
구조조정이나 IMF 프로그램 탓이 크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J. S. Shin, 
Sisajournal 2018.09.18). 또한, 재벌·대기업 수입의 원천이 약탈이 아니라 조직된 노
조, 즉 “현대·기아차 노조 같은 글로벌 독과점 기업 노조, 공공부문, 금융·보건의료 같
은 규제산업으로 구성된 준 공공부문”이 독점적 지위로서 한국의 경제생태계를 교란
하고 가난한 국민과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최대의 지대추구세력, 약탈세력이라는 김대
호의 주장이 경제민주화론자들보다 더 논리적이다(Monthly Chosun, 2018.11). 그리
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과다한 측면이 있다. 노
민선(2017)이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를 국제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근로
자의 임금 수준이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와 큰 격차를 나타냄과 함께 미국과 일본의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25) 

25)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은 5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52.3% 수준에 불과
하여 미국(88.5%)이나 일본(85.8%)과 현저한 격차를 보였지만, 구매력평가지수(PPP)로 환산한 국내 
대기업의 임금은 6,048달러(2016년)로 미국의 4,618달러(2014년)보다 31.0%, 일본의 3,982달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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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경제 주권의 문제가 있다. “과거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었던 재벌이 외
환위기 이후 주주자본주의를 기치로 삼는 월가(Wall Street)식 금융자본주의에 포획
됐다.”(K. Lee, 2015)는 지적은 현재의 한국경제의 현실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근과 
이건호는 배당 및 이자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대외투자소득 지급액이 연간 200억불
(약 22조원)을 상회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K. Lee and K. H. Lee, 2017:54). 
이는 2017년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한 코스피 상장사 533개사의 순이익 114조 5926억
원의 20%에 가까운 액수이다(Hangook Kyungjae, 2018.04.03.). 

한편 IMF를 계기로 국내 산업 시장과 금융시장에 대거 유입된 투기자본과 금융자
본이 과거 단기 수익을 얻고 되파는 ‘먹튀’를 넘어, 최근에는 주주자본주의를 내걸고 
기업의 소유구조에서 기업 계속 가치의 훼손까지 자산매각, 배당, 영업환경, 고용 등
을 통하여 국민경제를 지속적으로 약탈하는 '빨대 자본'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정승일
의 주장도 주목할 만하다(Ohmynews, 2015.8.31).26)

우리나라는 폐쇄경제가 아닌 개방경제이고 외국자본이 정상적으로 투자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외국인 펀드의 공격에 경영권
방어가 취약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Poison Pill)과 같은 
경영권 방어장치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론스타, 소비린, 엘리엇 사태에서 보
듯이 대기업 대주주에 적대적인 여론몰이의 분위기에서 주주들이 사익과 국익을 구별
하지 못하면 한국은 투기펀드의 놀이터로 전락할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 한국의 경제 자유를 훼손하고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제집단은 
거대 공기업과 국가의 독점행정, 조직된 노동조합 그리고 국제 투기자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공기업을 지배하는 관료제와 조직된 노동조합을 효과적으
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의 경제민주화론자들이 추구하는 많은 정
책 들은 제한된 의미의 노동자 혹은 이해당사자의 경제 참여를 초월하는 경제의 사회
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경제의 부자유를 증대시키고 사회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 

다음으로는 근로자의 경영참여제도인 공동결정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이
다. 독일에서 1947년 Ahlener Programm을 계기로 1951년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
는 제도가 성립된 후, 현재 유럽 31개국 가운데 19개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어 있고, 
영국과 벨기에 등 12개국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Hans-Böckler-Stiftung, 2016). 

년)보다는 51.9% 높게 나타났다. 한편 500인 이상 대기업 평균임금의 1인당 GDP 대비 비중은 
202.4%(전체 105.9%)로, 미국(101.7%, 전체 90.1%)에 비해 100.7%p, 일본(117.3%, 전체 100.6%)에 
비해서는 85.1%p 높게 나타났다(M. S. Noh, 2017). 

26) 국제투기자본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매각한 후유증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외환은
행 사태는 2002년 김대중 정부 말기에 론스타의 투자의향에서 시작하여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론
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였고,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함
으로써 일단락되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으로 이어져, 현재 판결을 기다리
는 상황이다. 이는 부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외환은행이 관료들의 주도로 은행을 인수할 자격
이 없는 론스타에게 1조3800억원의 헐값에 매각되었고, 론스타는 되파는 과정에서 4조7000억원의 이
익을 챙겼고, 그것도 모자라 정부를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 ISD를 제기한 심각한 국부유출사
건이었다. 이 결과로 한국의 금융사업은 후퇴했고, 국력이 소모되었으며, 관료들은 출세했다. 그럼에
도 우리나라는 이 사태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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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노조의 경영참여제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 논의되었고, 당시의 이정우 
청와대정책실장은 네덜란드모델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였다(Pressian, 2003.7.1).27) 이
미 서울시는 산하 공공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동이
사제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전 등의 공기업에서 도입을 준비
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에서도 공동결정제는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꺼리고 있고, 많은 부작용이 노출되었다. 서울시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이사제의 도입은 노사갈등의 증폭과 노조의 과보호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
다는 지적이 있다(S. H. Lee, 2016). 또한, 한국의 노동 조합주의는 독일과 같은 신
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조합주의가 아닌 전투적 조합주의 색채가 짙어 노동자의 공
동결정이 어려운 점이 있다(J. C. Im, 2012).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사외이사제가 이미 
도입되어 있고, 1997년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을 제정
하였다.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는 독일의 사업장평의회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것이고, 
우리나라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독일의 사업장평의원에 해당한다(K. W. Kim et 
al., 2012:59). 그런데, 노사협의회가 단체교섭화 됨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노사공동위
원회로 성격이 변하여, 기업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근참법’의 근본 
취지와는 달리 기업의 인사 경영권까지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질서 규정과 개정 방향  

우리나라의 헌법은 제헌헌법 이후 경제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헌법의 개정 때마다 
경제조항이 증가했다. 다수의 헌법학자 들은 우리 헌법은 경제생활 영역 혹은 경제질
서에서는 수정자본주의 원리인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했다고 주장한다(Y. Huh, 
2018:178, Y. S. Kwon, 2008:161, N. I. Song, 2009:254). 그런데 우리나라의 헌법
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에 관한 명시적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헌법학자 들
은 이를 헌법의 기본이념으로 받아들이고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도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추구한다는  
입장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28). 또 경제민주화 조항을 사회적 시장경제와 같은 맥락으
로 파악하여, 경제민주화를 헌법의 경제질서인 사회적 시장경제를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N. I. Song, 2013:13; K. C. Song, 2013:56; J. S. Noh, 
2015:287). 

그런데 이 경우 몇 가지의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나는 헌법에 경제질서를 규정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문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로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그리고 사회적 시장경제와 경제민주주의
가 조응할 수 있는 개념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헌법의 경

2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72121
28)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를 사회적 시장경제로 평가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헌재결 1996.4.25. 92 

헌바 47 이후 점점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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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주화 조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다. 
 우선, 독일을 비롯한 미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는 헌법에 경제질서를 규정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특정한 경제질서를 헌법에 직시하지 않고, 헌법의 여러 조
문에 간접적인 명시를 통하여 특정 경제질서를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이는 특정 이념
을 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이 불가능함과 동시에 자유 이념에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J. Y. Bae, 2010:4). 

독일의 경우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제5장 제151조에서 제165조까지 15개의 광범위
한 경제조항을 두고 있었다.29)그러나 2차대전 후 1949년에 제정된 기본법
(Grundgesetz)은 특정한 경제질서를 규정하지 않았다(S. K. Kim, 2009:20). 독일에
서 사회적 시장경제가 독일의 헌법에서 규정하는 경제질서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Nipperdey, 1954: H. S. Kim, 2010:203-204; K. S. Kim and T. S. Song, 
2012:5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54년 투자지원법(Investitionshilfegesetz)과 
1979년 노동자 경영참가에 관한 판결(Mitbestimmungs-Urteil)에서 독일의 기본법에 
특정한 경제질서의 규정은 없다고 적시하였다(Papier, 2007:4). “기본법은 하나의 특
정한 경제질서의 어떠한 직접적인 확정(Festlegung)이나 보장(Gewährleistung)을 포
함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입법자에게 경제의 질서를 위임한다. 입법자는 자신
의 일반적인 민주적 정당성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않고 기본법에서 정한 한계 내에서 자
유로이 이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1979년의 판결은 기존의 독일 기본법의 기본전제
인 ‘경제정책의 중립성’(wirtschaftspolitische Neutralität)을 반복하여 확인한 것이다
(Papier, 1999:9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소장인 Hans-Jürgen Papier 박사는 ‘경제정
책의 중립성’이 모든 경우에 통치와 입법이 경제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경제의 중립성은 단지 헌법의 입법자가 명시적으로 특정 경제시스템을 위해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Papier, 2009:16).30) 이는 개별 입법
자가 기본법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경제정책을 
자유로이 추진하면 된다는 것이다(J. H. Hong, 2018:157).31) 

다음으로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우리나라 헌법의 경제질서로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
제이다. 독일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는 이차대전 직후인 1946년 쾰른대학 교수였던 뮐
러-아르막(Alfred Müller-Armack)이 창안한 것으로,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질서자유
주의의 철학을 기초로 사회정책을 결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뮐러-아르막은 사

29) 바이마르 헌법 가운데 당대에 강한 영향을 미친 것이 ‘노동자평의회’와 ‘경제평의회’의 조직과 역할
에 관한 제165조의 평의회(Rätewesen) 조항이다. “제165조는 노동자의 경제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위한 조항과 함께 경제력의 광범위한 자치적 자기통제(autonome Selbstregulierung)와 정치대표조
직(das politische Parlament)의 보완을 위한 경제대표조직(Wirtschaftsparlament)을 통한 제도적 
틀로 간주되었다.”(Ritter, 1994:73-74). 이 조항을 기반으로 1920년 ‘사업장평의회법
(Betriebsrätegesetz)’이 제정되었고, 이로 인해 제1차 세계대전의 전시경제에서 실시되었던 노동자의 
공동결정권이 제도화되었다(S. Y. Song, 2013:52). 

30) 이와 유사한 논리로 독일기본법의 ‘사회국가원칙’(Sozialstaatsprinzip)도 불확정성(Unbestimmtheit)
과 개방성(Offenheit)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Papier, 2009:17). 

31) 한편, 독일의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실질적인 통합을 의미했던 1990년의  「통화·경제·사회통합조약」
(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에서는 경제정
책과 재정정책의 기본을 사회적 시장경제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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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시장경제를 “시장에 기초한 자유의 원칙(Prinzip der Freiheit)을 사회적 형평
(sozialen Ausgleich)과 결합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Müller-Armack, 
1956:243). 인본주의와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은 보충성
의 원칙, 연대의 원칙, 개인의 원칙으로 구성된다(Winterberg, 2006:33). 사회적 시
장경제에서 정부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시장기능을 위하여 시장에 개입할 수 있으나, 
정부는 경쟁시장의 틀을 유지하거나 그 보완에 국한되어야지, 경제의 일반적 흐름에 
관한 간섭(과정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경제질서를 경쟁적 시장경제원리에 
바탕을 두되 사회적 목표 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
다.”는 것으로 정부개입의 역할과 범위를 특징 지울 수 있다(J. S. Hwang, 
2011:33-34). 

독일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년은 화폐개혁이 실시된 1948년이었다
(Müller-Armack, 1956:243). 또 한 명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창시자인 에르하르트
(Erhard)는 1948년 가격통제를 철폐하고 가격자유화를 실시하였고, 1949년 무역자유
화를 단행하였다. 이어 1956년 강력한 ‘경쟁제한 제한법’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일련
의 경제질서정책은 질서자유주의를 실현한 것이었다(S. J. Hwang, 2013:143). 이렇게 
1948~1966년 동안 독일은 사회적 시장경제 원칙의 실현으로 경제적 기적을 이룩하였
다. 그런데 사회적 시장경제는 처음에는 1949년 연방하원선거에서 기독교민주당의 선
거 공약인 뒤셀도르프 기본원칙(Düsseldorfer Leitsätze)으로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다(Streit, 1997:240). 

사민당은 1949년 총선에서 “민주적 사회주의”(demokratischer Sozialismus)를 사
회적 시장경제의 경쟁개념으로 선전하였다. 이후 1959년 고데스베르크강령( 
Godesberger Programm)에서 사민당은 기존의 마르크스주의 계급투쟁노선을 폐기
하고 시장경제질서와 화해하였다(SPD, 1959). 사민당은 처음에는 사회적 시장경제에 
근본적인 거부를 보였으나, 쉴러(Karl Schiller)가 주도한 ‘계몽된 시장주
의’(aufgeklärte Marktwirtschaft) 노선의 케인스주의적 개입주의로 사회적 시장경제
를 받아들였다. 이 결과 1967~1978년의 사민당정부 기간에 시장에 대한 개입은 증가
하였고, 자유의 질서정책적 기초와 시장정합적 경제정책의 원칙은 훼손되었다. 이와 
같이 독일에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구체적 형태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혹은 사민당
(SPD)이 집권할 때와 기민당(CDU)이 집권할 때 방점이 달라진다. 따라서 사회적 시
장경제를 헌법적 가치로 부여하더라도 그 실체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정태적인 개념이 아니고, 50년 동안 사회의 변화에 적응해온 개념이다
(Engelkamp & Sell, 2017:498).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시장경제를 독일에서는 헌법
적 가치로 명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유럽연합(EU)에서 유럽 경제정책의 모델로도 명문화되었다. 사
회적 시장경제는 유럽의회에서 처음에는 논란의 개념이었다. 비록 경쟁과 연대의 개
념이 1957년 로마조약 체결 때부터 유럽 차원에서 존재했으나, 사회적 시장경제는 독
일의 특수한 상황에서 제작된 모델이고,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없는 것으로 취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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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Wogau). 그 후 2002년 유로화가 도입되면서 공동의 경제정책이 필요하게 되었
고, 독일은 중앙집권화된 프랑스 시스템과 자유시장을 추구하는 영국모델과 경쟁하여 
사회적 시장경제를 유럽 경제정책의 모델로 명문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로 
2009년 리스본 조약(Treaty of Lisbon) 제3조에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치열하게 경
쟁이 이뤄질 수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데에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Konrad-Adenauer-Stiftung, 2009). 이러한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은 자유, 민주
주의, 경쟁, 통화가치의 안정, 보충성, 사적소유, 연대로 규정되었다(Wogau). 독일은 
유럽연합 내의 압도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시장경제를 유럽 차원의 모델로 
만들 수 있었다. 앞으로 사회적 시장경제는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할 수 있고 약자에
게 유효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하여 유럽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합의는 목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입법을 통한 제도화는 자유
시장체제의 경제질서를 가진 회원국의 비토로 쉽게 부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Scharpf, 2009:419). 

서구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는 독일 밖의 국가에서 경제질서로 채택하는 나라는 오스
트리아 정도로 유럽 차원에서도 일반적이지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
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자유방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 존재하
는 일반적인 혼합경제질서 혹은 수정자본주의적 경제질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독일의 
특정 경제 정책적 개념과는 큰 차이를 가진다(G. B. Kwon, 2012:71). 권오승은 우리
나라의 경제질서가, 사회정책적 규제에서는 독일보다 훨씬 약하고 경제정책적 고려를 
위한 규제에서는 독일보다 훨씬 강한 것으로, 독일과의 차이를 설명하였다(O. S. 
Kwon, 2006:16). 따라서 사회적 시장경제를 고전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제3
의 길이라는 개념으로 일반화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로 규정하는 것은, 역사적 경
험과 제도적 차이를 무시한 지나친 도약이다. 사회적 시장경제를 수많은 계획적 조정
적 요소를 포함하여 사회주의적 경제질서에 가까운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질서로 인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독일에
서도 개념에 논쟁거리가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굳이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규정하는 
경제질서로 해석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한편, 독일에서 사회적 시장경제
의 개념이 등장한 시기가 1946~47년경인데, 사회적 시장경제를 헌법에 도입한 시초
를 바이마르 헌법으로 주장하는 오류도 있다(Y. S. Kwon, 2008:164). 이와 마찬가지
로 대한민국의 제헌헌법의 경제사상이 사회적 시장경제론 위에 서있다는 주장은 시기
적으로 불가능한 오류이다(B. C. Lee, 2011:147).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를 헌법적 가치로 인정한다면 헌법적 가
치끼리 충동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와 경제민주
주의를 같은 맥락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사회민주주의적 성격을 가
진 중도 좌파의 개념으로 설정하여 파악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 바이마르 시대에 등장한 고전적 경제민주주의는 혁명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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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자유시장경제 헌법의 경제질서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 분
명하다. 그리고 이차대전 후의 경제민주주의도 질서자유주의 철학에 기초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에 반대되는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과 사민당의 개념임을 보았다. 이렇게 
독일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는 원론적으로 경제민주화와 상반되는 경제질서이며, 따라
서 사회적 시장경제와 경제민주화를 같은 맥락으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
다.32)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시장경제와 경제민주주의가 조응하는 헌법적 경제질서로 
규정된다면 정반대의 이념이 헌법적 가치로 공존하게 된다. 그리고 “정부는 경쟁시장
의 틀을 유지하거나 그 보완에 국한되어야지, 경제의 일반적 흐름에 대한 간섭(과정정
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은 끝없이 직접규제를 통해 경제질
서를 바꾸려는 한국의 경제민주화에 적용되기 어렵다. 

그러면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경제민주화
는 진정으로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
가목표로서’ 모든 ‘경제민주화 법안’이 정당화되고 정치적 정파를 초월하여 수용되어
야 하는가? 의 문제이다. ‘사회적 시장경제’가 우리나라 헌법의 경제질서인가? 라는 
질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궁극적으로 사적 소유의 자본주의 형태를 지양하고 사
회주의로의 이행을 추구하는 이념인 경제민주화가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우
리나라 헌법에 버젓이 자리 잡고 이를 완장 삼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1987년 헌법개정 시에 도입된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추구하면서도 단순한 사회정의의 실현을 넘어서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인 조정기능을 헌법이 규범적으로 허용한 것”(Y. K. Chang, 2012) 이라고 소박하게 
해석할 수 있으나, 그 본질을 파악한다면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개념이다. 그리고 경제민주화 조항을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선언적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제119조 2항의 문장 자체가 문법적으로 불분명하게 서
술되어 오늘날까지 해석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경제주체간의 조화
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은 앞의 두 내용과 관련이 
없는 독립된 내용이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라는 표현도 대단히 
추상적이다(K. K. Min, 2012b:10). 

현재 경제민주주의는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는 미혹의 언어이다. 처음부터 개
념의 정립도 없이 끼워 넣은 ‘알박기’ 단어가 ‘마법의 언어’를 넘어 리바이어던이 되
어버린 것이다. 더구나 1987년 입법에 참여했던 입법자의 증언도 경제의 자유 확대를 
위한 조항인지 규제를 위한 조항인지 엇갈리는 가운데,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해

32) 독일의 경우 법적으로 제도화된 공동결정제를 경제민주주의로 간주하고, 공동결정제를 최저임금제 
등과 함께 사회적 시장경제의 구성적 요소로 파악할 경우, 경제민주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의 결합은 
가능할 수 있다.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은 1996년 드레스덴 강령 이후,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시장
경제를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경제질서로 결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사회민주당(SPD)의 2007년 
함부르크강령과 2017년 연방하원선거 공약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는 
더 이상 Ludwig Erhard가 설계한 사회적 시장경제가 아니라, 독일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제질서
를 의미한다(W. Müller-Jentsc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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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 규제를 남발하는 것은 牽强附會에 불과하다. 신중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제민주화’의 목적이 ‘재벌개혁’과 ‘양극화 해소’라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을 버
리고 ‘재벌개혁’과 ‘양극화 해소’라는 이름으로 이것들의 정당성을 합리적으로 논의해
야 한다.”(J. S. Shin, 2012). 한국에서 재벌규제 혹은 재벌해체를 경제민주화라 명명
하는 것은 개념의 오염이며, 반기업 정서 확산을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재벌 혹
은 대기업의 경제 질서 교란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시정 가능하다. 그런데도 소
위 ‘경제민주화 법안’ 혹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이라는 형태로 추진되는 입법행태는 
마치 상법이나 민법과 같이 경제민주화법이 있다는 착각을 유도하는 속임수이다. 마
치 1인 1표의 정치적 민주주의가 당연한 것처럼, 경제민주주의를 좌우를 초월하여 한
국 사회가 받아들여야 하는 당연한 것, 혹은 시대정신이라는 주장은 과다한 이념적 
공세이다. 

따라서, 지난 30년간 자유시장 경제를 훼손하고 정치적 동원과 반대진영에 대한 낙
인찍기의 이데올로기로 기능해온 헌법 제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은 철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함께 현행 헌법의 제119조에서 127조 사이의 ‘제9장 경제’ 조항
도 삭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D. C. Shin, 2018:10).33) 대부분의 선진국은 헌법
에 특정한 경제질서를 규정하지 않는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소장인 파피어
(Papier) 박사가 밝힌 바와 같이, 독일의 기본법에서도 특정한 경제질서를 확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헌법에 사회주의적 이념인 경제민주화를 경제질서로 규정
한 실수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독일은 1949년의 헌법개정 시 기존의 바이마르공화국의 경제조항을 완전히 철폐하
였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제헌헌법부터 바이마르 헌법의 지대한 영향을 받았고, 여전
히 상당한 수의 학자들이 제헌헌법과 바이마르 헌법의 강력한 국가주의에 향수를 나
타내고 있다. 시대착오적 퇴행이 아닐 수 없다.

3. 한국의 경제질서 재정립을 위한 제언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한국이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경제질서를 어떻
게 재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규제를 통한 정의 구현이 아니라 기업가정신의 고양이 식어버린 한국의 경제
성장 동력을 위해 필요하다. 현실에서는 정의를 앞세운 국가의 과다한 개입이 경제질
서를 왜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국가는 기
업가와 소비자의 경제행위를 위한 제도적이고 법적인 원칙 조건을 형성하는 질서정책
(Ordnungspolitik)에 개입의 범위를 한정해야 하고,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과정정책
(Prozesspolitik)은 원칙적으로 삼가야 한다는 질서자유주의의 원칙에 주목해야 한다. 

33) 신도철교수는 현행 헌법의 ‘제9장 경제’부분을 통째로 삭제하고, 현행 헌법 제23조에 1개 항을 추가
하여, 현행 헌법 제119조 제1항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추가되는 조항은 “국가는 개인의 재산권
을 보호하고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한다”이다(D. C. Shin,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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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통한 또는 국가능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공책임의 지속적인 확대는 효율성과 
동태성을 해치는 것이다(Schlecht, 1990). 독일 질서자유주의의 창시자의 한 명인 
Walter Eucken(1948:332-333)은 올바르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는 자유방임으로는 실
현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콘체른, 카르텔, 노동집단과 같은 경제적 권력집
단이 경제 자유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경제가 영위되는 형태들에 국한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오이켄은 주장하였다. 다만, “계획은 경제가 영위되는 형태들에 국
한되어야 하고, 경제적인 일상에서는 경제활동인 들의 인간답고 자유로운 실존을 위
협하거나 총경제 과정의 의미있는 지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형태들이 경제 자체로부터 
형성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로운 이동, 일자리의 자유로운 선택, 자유로운 고용 계약, 일방적인 경제적, 사
회적 권력 지위의 해체나 약화가 없이는 사회문제의 해결은 있을 수 없다. 더구나 일
국 차원의 경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에서 생존을 위해 치열한 경쟁상황에 놓여있는 한
국경제에서 필요한 것은 올바르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재구성하고, 기업가정신이 새
롭게 살아날 수 있도록 제도를 형성하는 것이다. 세계에 유례없이 높은 상속세를 유
지하고 기업가가 범법자가 안 되면서 합법적으로 기업을 승계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앞선 복지국가를 건설한 스웨덴이 상속세를 폐지한 것은 의미심
장하다. 재벌을 악의 화신으로, 기업가를 약탈자로 만들어 반 기업문화를 확산시킨 결
과 발생한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러야 할 몫이다.  

둘째, 대기업의 규제 혹은 해체나 초과이윤 공유제와 같이 결과물을 재분배하는 것
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분담을 통한 건강하고 혁신적인 기업생태계 조
성이 중요하다. 경제민주주의는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행위의 시정, 동반성장 혹은 
초과이익공유제 등을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과잉규제 및 경
쟁을 통한 정당한 이윤 창출을 부정하고 계약자유를 넘어서는 과다한 국가개입의 문
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재벌의 압박(K. 
W. Kim, 2012)이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혹은 기술·인력 착취(C. U. Chung, 2015) 때
문이 아니라 기술개발과 혁신을 게을리한 결과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대기업과 중
소기업의 임금격차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결과로 인한 임
금인상으로 완화되어야 할 문제이지, 대기업의 초과이익공유제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
결할 수 없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
서도 무엇보다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S. C. Kim, 2019:8-10). 또한, 중소기업은 글로벌전략의 수립을 통하여 국제무대에
서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무대를 주름잡을 수 있는 중소기업인 ‘히든
챔피언’을 양성하는 것이 한국 자본주의에서 고용과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
한 중장기적인 핵심과제이다. 중소기업을 약자로 인식한 과다한 지원과 처방은 좀비
기업만 양산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대기업의 
횡포는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지만, 대기업의 규제와 초과이윤 공유제와 같은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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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없다. 세계에 유례없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특히 중소
기업 고용주에 대한 지원정책을 정비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활약하기 
위한 기술혁신지원과 직업능력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이 중소기업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은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을 실현하는 선도그룹이 
되어야 하며, 재벌에게는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의 도입 등으로 경영권을 일부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대규모의 혁신투자는 대기업이 담당할 몫이다. 대기업의 오너
들은 문어발 경영을 청산하고 구글이 보여준 바와 같이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적극적
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대기업의 비중이 
현저히 부족하다. 2017년 9월 28일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기업가정신 2017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7)’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대기업의 고용 
비중은 전체의 12.8%를 차지하여 미국 58.7%, 일본 47.2% 등과 큰 격차를 보였고, 
조사 대상 OECD 37개국 중 그리스(11.6%) 다음으로 낮은 수치이다. 청년들이 중소
기업 취업을 꺼리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대기업의 비중을 증
가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일과 같은 수출주도형 경제시스템인 우리나라에서 내수주도형 임금/
소득주도형 성장모델이 얼마만큼 유효할까? 의 문제가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형 성장모델과 경제민주화를 연결시켜 정의로운 분배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
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최저임금 상승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경제의 침체는 소득주
도형 성장모델이 소규모 개방국가인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없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
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의 임금 이익과 기업가의 이윤 이익이 정면으로 대립한다는 
전제는 사실에 위배된다. 노동자의 이해는 노동자의 생각 이상으로 기업가들의 이해
와 일치한다(Weber, 1930:364). 노동자의 몫은 경제 자체의 수익이 증가할 때만 증
가할 수 있는 것이다. 

독일 슈뢰더수상이 단행한 노동시장 개혁인 하르츠개혁이 독일의 경제를 살린 것에 
우리는 해답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노동자는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자본은 해고를 자제하여 노사가 양보하며 고통을 분담하였다. 그 결
과 독일 경제는 부활하여 유럽의 환자에서 모범생으로 변모하여 성장의 결실을 노사
가 공유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는 제대로 된 성장전략이 필요하고, 성장은 기업이 주
가 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세계경쟁력 강화
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17년의 독일 연방하원총선에서도 기독교민주당(CDU)은 물론
이고 사회민주당(SPD)의 총선 공약에도 성장친화적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이 강조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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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ative Study of Korea and Germany on the Idea of ​​
Economic Democracy and It’s Institutionalization 

             - In search of a new economic order 

                                        Sang-Cheol Kim*

This paper compares the idea of economic democracy and it’s institutionalization in korea 
and Germany. In the 1920s, the concept of economic democracy was already established in 
Germany. On the other hand,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clause was introduced in the 
1987 Constitution in Korea. The concept and institutionalization of economic democracy or 
democratiz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developed so differ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new economic order in the Korean society.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Reviewing the concept of economic democracy 
in the West, it was found that economic democracy started from the tradition of social de-
mocracy or revolutionary socialism. This position can be divided into two groups: One 
Group that sets up the equal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or co-determination as the 
main task and another group that claims the elimination of private ownership or ownership 
in capitalism for the economic democracy. In the case of Korea, discussions on economic 
democratization were developed in the form of strengthening the overall regulation of the 
economy with the reformation of chaebols, the conglomerates, as the core.

In Germany, after World War II, economic democracy was institutionalized as a co-deter-
mination by labor and management at enterprise level. In particular, the role of the Christian 
Democratic Party (CDU), the German conservative party, in this were crucial. The debate 
about economic democracy was revitalized by the Union and the Left Party (Die Linke) in 
the midst of 2000s financial crisis and the emergence of neoliberalism. However, discussions 
about economic democracy in the Social Democratic Party (SPD) have largely declin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clause in Article 119 (2) of the 
Constitution of the 6th Republic, amended in 1987, 'economic democratization' has acquired 
a citizenship in the Korean society and has since continued to expand its political and eco-
nomic influence and eventually emerged as a hegemonic discourse. Thirty years after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clause was introduced into the Constitution of Korea, but it failed 
to establish the concept of systematic economic democracy. In this situation, economic de-
mocratization has been arbitrarily interpreted, and many anti-market regulatory policies have 
been acted as a means of political mobilization, undermining the free market economy. 
Therefore, the controversial economic democratization clause should be abo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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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c groups that intend to erode the foundation of Korea's economic freedoms 
and cause social problems are not the chaebols but giantic public corporations, the monopoly 
administration of the state, organized labor unions, and the influx of international speculative 
capital. It is Korea's new economic growth engine empowered by entrepreneurial spirits that 
is needed urgently, not excessive regulation of the country in the name of justice.

Keywords: Economic Democracy, Economic Democratization, Ordoliberalism, Social Market 
Economy, Co-determination, Leviathan, War of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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